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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추진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제도는 초기 사업의 

시설물이 완공되어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동 

제도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로 발전하였고 민간이 경쟁적

으로 참여하면서 시설의 적기확충, 사업비 절감, 투자자의 다양화에 따른 사업

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등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가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목포신외항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당초 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제도는 정책성과와 함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

나면서 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정책성과의 측정에만 집중하거나 정책 시행단계의 문제점 

개선대책에만 집중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는 미흡하였다. 특히 어느 정책이든지 정책의 입안과 집

행과정에서 일정부분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이 보통인데, 항만시설 민간투자정

책에 대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운영수입보장제도는 항만시설 민간

투자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예상되었으나 시설확충의 

시급성 논리가 우선되어 별다른 대안과 정책분석 없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하여 성과측면과 정책형성과정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평가 틀을 통하여 기존의 부분적인 연구에서 지적할 

수 없었던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형성과정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이론과 선행연구

의 평가기준에 바탕을 두고 평가 틀을 구성하였다. 정책참여자의 다양한 의견

을 집중적으로 듣고자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3개의 포커스 그룹과 정책 집행

자의 개별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정량적 평가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정책목표의 적

정성과 시설확충 효과 그리고 투자자 다양화의 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대상사

업의 적정성과 정책추진체계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보통으로, 그리고 정부지원 

체계, 특히 운영수입보장체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

가결과에 따라 중장기 정책발전 방향으로서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방안을 제안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고,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측정 시스템의 필요성과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원의 김우호 부연구위원이 이종필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특

히 자문위원으로서 도움을 주던 중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게 된 박석희 분

석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자문을 해 주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정책

평가전문가인 오영균 교수, 연구 결과를 직접 활용하고 참고할 만한 위치에 있

는 해양수산부 최명용 서기관, 민간투자정책전문가인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송병록 대표, 그리고 우리 원의 양창호 기획조정실장, 길광수 해운물류⋅안전

연구본부장, 김학소 항만연구본부장은 본 연구의 중간 및 최종연구심의회에 참

여하여 연구방향과 평가내용에 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코딩과 

분석에는 송주미⋅임여울 연구원의 도움이 매우 컸다. 기간 내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일정점검, 행정업무 그리고 보고서 출판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직원들

과 이남순⋅김은정 행정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위에서 언급한 분들과 포

커스 그룹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 원장과 민간투자연구

회 회원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관계자 여러분과 방대하고 까다로운 설문에 흔



쾌히 응답해주신 SOC포럼 회원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를 표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李  正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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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

ABSTRACT

Policy Evaluation of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Port Development and Policy 

Proposals

Private investment policy to port facilities, which was introduced since 

the mid 1990s, has revealed the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now meets the turning point as the early projects open to handle the cargos.

The Law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hich was inaugurated 

so as to expand insufficient SOC(Social Overhead Capital) earlier and more, 

has been developed more active one in order to boost private investment as 

overcoming financial crisis in late 90s. In addition, it has shown 

performance such as proper expansion of facilities, operational cost saving, 

improved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projects by competitiv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s 

However, participants in some projects filed a protest against the results 

of selecting successful candidates. As far as the Mokpo newport project was 

concerned, a dissenting opinion between the concessionaire and government 

came out because the concessionaire claimed to change the concession 

agreement due to the partial payment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None the less, because precedent researches just focused on measuring 

policy performance or presenting the policy alternatives, there was scarcely 

endeavor to seek the policy orientation and the alternative policy en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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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Especially, for all that it is general for problems to be revealed for 

determining and executing the policy, it was hardly tried to disclo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polic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private 

investment policy to port facilities. For instance, even thoug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scheme had some problems to be adopted to private 

investment to port facilities, it was carried out without the policy analysis 

and shortcomings of the scheme due to the priority of facility expans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detect problems and arrang alternatives, 

which the precedent researches could not point out, through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 in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 

aspects and summative evaluation. Hence, this research make up the 

evaluative framework based on evaluation theories to improve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of policy formation process. Moreover, it executed 

three different focus groups and individual interviews for policy 

implementers as well as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This research can conclude that private investment policy to port facilities 

can be properly accomplished in policy purposes, facilities expansion and 

inducement of competitive private investors, and partially accomplished in 

appropriateness of projects and policy enforcing systems, and can not be 

accomplished in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 especially the MRG.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 enforcing system such as 

re-arrangement of the policy purpose, adaption of the flexible development 

system of demand i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olicy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Besides, it proposes the 

short term improvements such as the upgraded Request for Proposal and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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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항만시설

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운용수입보장제도의 운용방식 등

◦ 특정 제도나 정책은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등의 순환적인 정책과정을 

거치면서 완결성을 갖추게 되는데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정책집행 과

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

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임

◦ 정책평가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되며 과정평가는 시기별 및 정

책단계별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이해당사자들과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하며 정책관련자들 간 관계가 복잡다기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과정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과정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효

과를 측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민간투자법 제정시기부터 최근의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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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행정활동, 즉 정책목표의 설정에서 건설 및 운영기간 중 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설명적 조사와 질적 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음

◦ 1차 문헌분석을 통하여 그동안의 항만민간투자정책의 흐름을 고찰함

◦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관계자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용함

- 관계자 인터뷰는 항만민간투자정책에 참여하였던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행함

- 포커스 그룹 활용은 전문가 그룹과 정책참여자의 정책집행과정에 대

한 평가를 위해 수행되었음

◦ 정책평가를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평가를 병행함

- 포커스 그룹 토의를 통하여 설문지 평가에서 지적할 수 없는 정책참여

자의 평가의견을 수집하였음

- 항만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자, 담당공무원, 관련 연구기관, 평가담당

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시행함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평가 틀 설정

1. 정책형성과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과 정책과정

◦ 정책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나 정책목표와 수단의 결합으로 보고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함

-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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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기본방침”임

◦ 정책과정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이며 아래와 같이 도해가 

가능함

<요약그림 1> 일반적인 정책과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정책결과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평가

① ② ③

④

⑤⑥⑦

(A)

(B)

2) 정책평가의 개념 및 범위

◦ 정책평가는 정책이 당초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

으로 명시된 대상집단에 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래 서

비스하기로 하였던 수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안⋅개선⋅활성화 등을 건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함

◦ 정책평가는 정책분석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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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비교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수요 분석

- 조직의 내⋅외적인 상황변동에 의하여 제

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검

토

- 영향, 방향, 강도, 변동전망 등 분석

- 추구하는 목표 결정

▪정책과정 평가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과

연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

▪최적화 분석

-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개

발, 자료수집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대

안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산출

▪사후 평가

-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원래 제기되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설정

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

3) 정책평가의 유형

◦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집

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로 구분될 

수 있음

- 정책평가를 시간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구분되며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끝날 때 내리는 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

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충을 위한 것임

◦ 과정평가는 총괄평가, 특히 효과성 평가의 완성을 위해서 수행되며 과

정평가에 있어서는 정부의 프로그램 활동부터 중간목표까지의 활동을 

평가함

4) 국내 평가관련 제도의 운용

◦ 국내의 평가관련 제도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

가, 감사원의 평가업무, 국회의 평가업무 등이 있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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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

을 평가하는 것임

- 감사원의 평가업무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직무감찰로 구분됨

-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결

산심의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기능과 유사함

2. 선행연구검토

1) 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책평가연구

◦ 항만민간투자관련 평가연구는 ｢항만민영화에 대한 성과 측정｣(정봉민, 

2003), ｢총괄평가적 관점에서의 평가｣(심기섭 외, 2004), ｢경쟁항만과

의 경쟁력비교분석｣(남광현, 2005) 등이 있음

◦ 실무적 관점에서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업무와 방향의 제시｣(송병록 

외,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음

◦ 그 외에 ｢영국의 철도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연구｣(Haubrich; 2001, 모

창환, 2003)가 있음

3. 항만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평가 틀

◦ 평가 틀은 2개의 평가영역, 7개의 평가분야, 평가지표 등으로 구성하였음

◦ 평가영역은 정책과정(과정평가), 정책성과(총괄평가)로 구분함

◦ 평가분야 및 기준은 평가영역별로 구분함

- 평가과정은 정책목표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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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으로 구분함

- 정책성과는 사업비절감효과, 시설확충효과, 투자자다양화효과로 구분함

제3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1. 정부의 민간투자정책 변화 및 특징

◦ 정부의 민간투자정책 변화는 1994년 이후 최근까지 법제정기(1998년 이

전), 제도구축시기(1999~2001년), 제도의 내실화(2002~2003년), 민간투

자사업의 외연확대와 경쟁촉진(2004년 이후)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정책변화의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기구와 대상사업의 선정관리 등 제도의 하드웨어

구축이 선행되고 이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실천방안이 제시됨

- 현실 참여자들이 수용해야 가능한 정책수단의 경우 현실 적응시간을 

감안하여 당장의 실행여부보다는 선언적 방안으로 제시됨

- 피상적 수준의 제도와 개선방안 제시 후 실행방안을 구체화함. 이는 일종

의 소극적 정책입안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도출이며 정책담당부처와 

시행자 간의 상호간 정책적응기간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됨

2.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의 변화 및 특징

◦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변화는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1976~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종합 항만정책의 추진(1996. 8~2001년), 항만정책

의 네트워크화(2002년 이후)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에는 해운정책의 일부로서 산업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음

- 항만운영 측면 : 시설확충 및 운영효율성 제고, 컨테이너부두 운영 및 

개발, 항만안전관리, 국제항만 협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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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측면 : 항만시설물 및 공사시공관리, 항만기전설비 및 하역장비

◦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종합 항만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음

- 항만개발계획 정비 및 항만투자 확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추

진, 항만운영 및 관리의 국제경쟁력 강화, 항만 시스템의 고도화

◦ 2002년 이후에는 항만 중심의 물류중심화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두드러짐

-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항만개발투자의 확대, 항만관리ㆍ

운영의 효율극대화 등의 부문에 대하여 개별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재개발, 관리ㆍ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

3.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현황

◦ 항만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에 따라 다름

- 정부고시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사

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

행자 지정→실시계획승인신청→공사시행 등의 절차를 거침

-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서 제출→ 제안서 내용검토→제안내용 공고→평

가(선택적 절차)→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신청→공사시행 등의 절차를 거침

◦ 우리나라 항만민간투자사업은 2006년 10월 기준 총 19개 사업에 총 투

자비 7조 3,851억 원을 유치함

제4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1. 평가방법

◦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지표 분석과 포커스 그룹, 개인별 인터

뷰 등 정성적 분석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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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그룹

◦ 포커스 그룹은 대표적인 정성적 분석방법 중 하나이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됨

- 1차 : 2006년 11월 6일 학계 및 연구계 민간투자정책 결정 및 집행관

련 전문가(12명)

- 2차 : 2006년 11월 9일 항만사업 참여 건설사

- 3차 :　2006년 11월 14일 운영사와 금융 및 회계 컨설팅 분야 전문가

◦ 포커스 그룹의 전반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정책목표와 관련해 민간투자의 촉진 측면에서는 전체 그룹에 긍정적

인 의견이 많았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의 도입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 의견이 많았음

-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관해 1차 그룹에서는 좀더 다양한 대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요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정

보의 부족과 비대칭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음

- 부처간 협의와 제도변경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

했다는 것을 많이 지적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의견

이 달랐는데 학계 및 연구계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의 불가피성을, 사업

시행자 그룹에서는 지나친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재정사업대비 사업비 절감효과는 건설단계뿐만 아니라 운영단계까지 

포함하여 전 기간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시설확충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 그룹에서 동일하게 상당한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투자자 다양화를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담당공무원의 정책 마인드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 인정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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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 평가를 위해 설문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함

- 14개 기본문항을 구성한 후 각각에 대하여 응답이유를 부기하는 자유

응답형(open ended) 문항을 병행하였음

- 사업참여자 또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표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할당

표본추출 및 판단표본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함

- 총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78부가 회수됨

<요약표 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설문조사 개요

구분 표본 표본추출 회수부수 회수율 구성비

건설사 건설 및 엔지니어회사 88 74 26 35.1% 33.3%
항만이용 및 운영자 선사, 운영사, 물류회사 29 17 8 47.1% 10.3%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 46 24 6 25.0% 7.7%

연구 및 자문
전문연구기관 및 교수, 
회계, 법률 등 컨설팅

81 46 28 60.9% 35.9%

공공분야 정책담당자 19 17 10 58.8% 12.8%
계 263 178 78 43.8% 100.0%

◦ 설문 분석결과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대상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재정사업대비 시설

확충효과와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함

◦ 반면 추진체계의 명료성과 사업계획서의 평가,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정부지원체계와 규제의 적정성, 그리고 여론수렴의 적절성은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하여 정책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정책 ․ 자문가 집단과 사업시행자 집단간의 답변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이 비슷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계획서 평가 제반정부지원, 정부지원의 행정체계 중 건설보조금 

지원체계, 운영수입 보장, 참여자 경쟁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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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자문가 집단이 사업시행자 집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내림

<요약표 3>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평가 결과 1

전체
(78명)

사업시행자
(40명)

정책⋅자
문등(38명) t-value p-value

4. 정책목표의 적절성 3.69 3.63 3.76 -0.601 0.550
5. 대상사업의 적정성 3.44 3.45 3.42 0.136 0.892
6. 추진체계의 명료성 2.90 2.75 3.05 -1.232 0.222
7. 추진과정의 체계성 3.14 3.00 3.27 -1.598 0.114

대상사업선정과정 3.19 3.15 3.24 -0.383 0.702
RFP수립 및 그 내용 3.36 3.33 3.39 -0.321 0.749
사업계획서평가 3.08 2.80 3.37 -2.290 0.025
협상, 실시협약 3.05 2.95 3.16 -0.858 0.394
실시계획승인 3.46 3.38 3.55 -0.924 0.359
제반 정부지원 2.94 2.53 3.37 -3.703 0.000
운영기간중 사업관리 2.87 2.90 2.84 0.273 0.786

8. 정부지원 체계의 적정성 2.90 2.57 3.20 -2.569 0.012
건설보조금지원 체계 3.12 2.73 3.53 -2.921 0.005
운영수입보장 체계 2.62 2.18 3.08 -3.045 0.003
정부의 업무체계 2.91 2.82 3.00 -0.728 0.469

9. 정부규제의 적정성 2.85 2.70 3.00 -1.228 0.223
10. 참여자 경쟁의 적정성 3.08 2.74 3.42 -2.673 0.009
11. 여론수렴의 적절성 2.65 2.54 2.76 -1.016 0.313
12. 재정사업대비 사업비 절감효과 3.22 3.33 3.11 0.784 0.436
13. 재정사업대비 시설확충 효과 3.87 3.85 3.89 -0.218 0.828
14.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 효과 3.36 3.20 3.53 -1.325 0.189

100% 중 창의와 효율의 중요도

15. 창의와 효율 vs. 항만시설확충 49.5  52.8 46.2 1.534 0.129
주 : 평가는 6점 척도로 하되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0점, 매우 동의하는 경우를 5점으로 코딩하여 2.5점이 

중립적인 경우로 하였음.

◦ 설문결과를 정책형성과정 평가체계에 맞추어 재정리한 결과 정책과정

에서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정책목표와 대상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

로 높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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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중간성과를 보여주는 총괄평가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설확충효과와 투자자 다양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됨

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평가

◦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문헌조사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 등을 통하여 항

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 정책목표의 적정성

◦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부합하고 정치적인 지

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것

으로 평가되었음

- 정책목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의 촉진

은 매우 적정하였지만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이라는 목표는 부적

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민간투자법은 기존의 재정사업과 항만법에 의한 민간투자제도에 비추

어 볼 때 변화가 심하고 입안 과정에 정책담당자의 참여가 적어 정책

집행을 통한 목표달성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보통

으로 평가됨

2) 대상사업의 적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대상사업의 명료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 전자는 대상사업이 얼마나 민간투자사업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선정

되었는가를 의미함

- 후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추진절차, 위험분담 등 제반조건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정책목표 적합성은 건설보조금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건설보

조금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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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군 별로는 건설, 운영, 재무투자자는 긍정적 평가를, 정책 ․ 자문

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음

◦ 대상사업의 명료성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과정에서의 민간

의 이해도와 정책혼선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는데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기술내용이 사업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정

책의 명료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위험분담에 관한 규정이 더욱 

분명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추진체계의 적정성

◦ 대상사업 선정과정,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 내용, 사업계획서 평

가,  협상 및 협의와 실시협약의 체결, 실시계획 승인, 정부지원, 사업관

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 대상사업 선정과정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음

- 다만 물동량과 사업수익성의 정교한 연계 등 향후 선정과정의 체계화

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음

◦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내용분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음

◦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분야는 최근 평가과정에서의 혼선 등

의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됨

- 평가기준의 보편성, 평가위원의 공정성⋅전문성의 확보, 평가결과 발

표에 있어 의혹 등

- 평가과정의 체계화 문제는 제도가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으

로 평가되었음

◦ 부처간 협의⋅실시협약 체결 분야는 협상방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

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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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쟁사업에 있어서 평가결과와 협상과정의 비일관성 등은 사업

자측면에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협상지침 등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시계획 승인분야는 정부가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제반 정부지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보통으

로 평가됨

◦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분야는 운영수입보장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과 운

영수입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보통으로 평가됨

◦ 건설보조금 지원은 현재의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방향 측면에서 평가되

었으며 보통 척도의 평가를 받았음

- 응답군 별로 공공분야 정책담당자는 긍정적 평가를, 재무적 투자자는 

약간 부정적 평가를 내렸음.

- 전체적으로 건설보조금 산정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운영수입보장 분야는 지원범위와 축소경향에 대하여 사업자 군이 부정

적 평가를 보였음

- 정부의 운영수입보장 지원을 축소한다면 타당성 조사와 분석이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음

- 운영수입보장 체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와 자문가 그룹에서도 제도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음 

◦ 정부의 업무체계(관련부서 및 부처간 등) 분야는 관련부처 간 의사소통

이 정책추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었는데 개선의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추진체계의 적정성은 전체적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며 실시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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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과 운영수입보장체계, 그리고 정부의 업무체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4)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분야는 사업자간 경쟁의 적정성 및 여론참여

의 적정성 분야로 세분하여 평가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간 경쟁의 측면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과도한 경쟁은 시설

물 품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관계자의 여론참여는 상당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성과평가

1) 사업비 절감효과

◦ 사업비 절감효과는 동일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민

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에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를 통하여 평

가할 수 있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특히 2003년 항만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행 이후 경쟁이 되면서 

사업비 절감정도가 높아졌음

2) 시설확충 효과

◦ 시설확충 효과는 확충의 적기성 및 양으로 평가되었는데 민간투자사업

의 추진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2011년까지 총 56선석, 물양장 1,200m, 배후도로 17.54km 등

3)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 정부의 투자자 다양화 정책이 민간투자정책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를 평가하였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부정적 평가도 일부 있었으며 현재의 투자자 다양화가 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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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출자자간 이해관계의 상호 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민간부

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요약표 4>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종합

평가분야 평가 비고

정책

과정

정책목표의 적정성

종합 우수 -
정치적 지지 우수 -

사회⋅경제적 여건 부합성 우수 -
변화의 정도와 방향 보통 -

대상사업의 적정성

종합 보통 -
대상사업의 정책목표적합성 우수 긍정적

대상사업의 명료성 미흡 개선필요

추진체계의 적정성

종합 보통 -
대상사업선정과정 우수 긍정적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내용 우수 -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 미흡 -
협상, 부처간협의, 실시협약체결 미흡 협상방안개선 필요

실시계획승인 보통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제반 정부지원 보통 -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미흡 -
정부규제의 적정성 보통 개선필요

건설보조금 지원 보통 적용규정개선필요

운영수입보장 미흡 -
정부의 업무체계(관련부서 및 부처간) 미흡 개선필요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종합 미흡

사업참여자간 경쟁의 적정성 보통

여론참여의 적정성 미흡

정책

성과

사업비절감 효과 보통 지속적 노력 필요

시설확충효과 우수 -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우수 지속적 노력 필요

주 :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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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발전방안

1. 정책목표의 재설정

◦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이라는 정책목표는 민간참여가 활성화된 현시점에

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단위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화하려면 시설물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폭 넓은 의미의 설계-시공-투자-운영(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ion)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 항만시설이 경직성으로 공급되고 있어 단기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고 공급과잉에 대한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

로서 수요탄력적 항만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소운영수입보장체계를 개선할 경우 수요에 맞춘 시설공급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운영단위별로 선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수요탄력적 항만개발은 착수시점 결정이 중요하며 “항만개발사업 시행

계획(가칭)”을 수립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가칭)의 주요내용은 항만별 단위사업 수요

조사(지자체 및 관련기업), 단위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사업

추진의 리스크분석과 적정분담방법에 의한 투자재원 전망(재정사업

과 민자사업) 등이 있음

◦ 또한 물동량 외의 다양한 시설개발 수요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분석을 시행하되 지역별 소위 ‘수요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전

반적인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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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대안으로서 연속형 개발과 완성형 개발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 인천남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완성형 항만개발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부

산항 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을 연속형 항만개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요약표 5>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대안 비교

연속형 항만개발 유형 완성형 항만개발

⋅하부시설 완공 후 상부시설 투자 개념 ⋅운영가능규모로 단계적으로 완공

⋅수요증가에 신속대응 가능 특징
⋅수요에 적절히 대응, 수요 감소에도 초

기투자비의 매몰 가능성 없음

⋅수요증가세가 기대이하인 경우 초

기 투자 위험 부담 가중
단점

⋅수요증가에 신속한 대응성 약화

⋅일시적 시설공급 부족으로 항만전체 서

비스수준 저하 우려

⋅예측수요가 불안정하여 공급을 통

한 수요창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용

시장

⋅예측수요가 안정적이나 경쟁이 심하여 

영업력의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임대방식에 의한 초기부담 경감 운영
⋅재무건전성 제고와 수요 확인 후 계속투

자 가능

⋅재정사업 위주
투자

재원
⋅민자사업 위주

◦ 착공 및 운영시점은 기존시설의 수급상황과 첫 번째 운영시설의 수급상

황에 따라 결정함 

<요약표 6> 수요탄력적 항만개발의 착공시점결정 방안 비교

착공시점 재정사업 민자사업

첫 번째 착공시점

(준공과 동시에 

운영)

⋅기존시설의 수요가 적정하역능력을 초과하는 시점

⋅공사기간(평균4~5년)이 길수록 물동량 증가세가 급할수록 착공시점이 

앞당겨지도록 결정구조를 도출

⋅준공시점에서 시설공급이 수요의 1.5배 미만1)으로 유지되도록 결정

두 번째 운영 및 

착공시점

⋅(운영시점)첫 번째 운영단위의 수

요량이 일정수준(예; 80%)에 이

를 때 두 번째 시설의 운영에 대

하여 협의

⋅(착공시점)첫 번째 운영단위의 수요량

이 일정수준(예; 50%)에 이를 때 착공

시점에 대해 정부와 협의개시

주 : 1) 1.5배미만은 현재 기본계획상 추가소요선석 산정시점을 전 선석의 1.5배로 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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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사업 성과측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 민자사업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시설보존 및 시설의 관리운영성

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

◦ 사업계획 제출시 또는 협약시 약속한 규모의 화물량 처리의 이행을 책

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완공단계(개장 1-2년 전)와 운영단계에서 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요소들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민간투자항만에 대한 정부의 위험

분담(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의 최소화)의 재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

급히 요구됨 

- 실시협약금융조건과 실제금융조건의 비교를 통하여 고금리 하에서 협

약된 사업수익률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자자변경 및 재무구조변경을 통하여 정부부담의 경감을 도모

하는 경우 정부주도의 자금재조달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의 체계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집행모니터링은 실시간 평가와 누적적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실시간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수정하

고 개선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어 하나의 과정측면에서 정책

과정 평가가 가능함

- 아울러 실시간적 평가를 통하여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점진적 

정책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책성과를 산출할 수 있음

4. 부문별 개선방안

◦ 항만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의 수립이 필요함

- 공통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의 혼란의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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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책담당자의 교체와 경험이 

부족한 정책담당자의 정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항만민간투자 실시협약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실시협약 표준지침은 협약당사자의 정책결정을 쉽게 하고 정책추진을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음

◦ 협상의 원활화를 위해 정책관계자가 협상에 참여하고 일정부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함

- 중요한 정책부서의 담당자의 협상참여는 협상과 심의의 불일치를 감

소시킬 수 있으며 민간의 정책이해를 돕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음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정책대안 추진일정

1)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1) (가칭)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착수시점 결정을 위한 

(가칭)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단계 주요업무 시기

ⅰ.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정책담당자 포함 총 10명 내외
- 착수시점 결정 방법 등 계획 수립 방향 논의
- 사업단위별 개발 시기 및 주체 등 검토

2007년 1/4분기

ⅱ. 시행계획(안) 도출
- 시안 도출 및 관계기관 회의
- 착수시점 및 적용방안 도출

2007년 2/4분기

ⅲ.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조정 및 확정
- 단위사업별 연차별 시행계획 발표

2007년 4/4분기

ⅳ. 시행 - 착수시점 적용 및 모니터링 2008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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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단계 정책 성과측정

◦ 처리물동량 및 적용사용료 수준 그리고 운영수입보장 체계의 적절성 등 

운영단계에서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약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별도의 운영수입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추진일정은 다

음과 같음

단계 주요업무 시기

ⅰ. 정책방향 설정
- 운영단계의 사업리스크 조사

- 사업리스크의 영향 검토

2007년 

1/4분기

ⅱ. 개선방안 검토 및 대안제시
- 정책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등

- 운영단계 리스크 저감방안 마련

2007년 

3/4분기

ⅲ.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

- 최적 방안 도출

2008년 

1/4분기

ⅳ.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 관계기관 및 관련자 협의 
2008년 

3/4분기

ⅴ. 시행 - 개선방안 실행(협약변경 등)
2008년 

4/4분기

2. 연구의 이론적 활용성

◦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확산에 따른 정부업

무평가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정평가 틀과 

평가방법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였으며 타 분야에서도 활

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평가 틀을 설계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정책과정평가의 개념적 이해를 현실에 접목하여 포괄적 평가

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음

- 평가영역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정책의 시행단

계를 고려하여 구분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단계부

터 정책결정과 집행의 각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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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은 정책과정의 각 시행단계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간의 관련분야 연구경험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평가착안사항은 정책과정평가에서 착안할 필요가 있는 변수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과정 평가 틀

이 기존 연구결과를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이 되도록 이론적 적합성

을 제고하였음

- 평가방법론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음

- 기존 연구의 경우 과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례

는 거의 없었으며 문헌분석이 대부분이었음 

◦ 본 연구는 정책평가 관련 연구를 토대로 정책과정평가 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항만시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제

시함으로써 정책평가 연구에 있어 정책과정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틀

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방법론적으로 과정평가에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평가방법론 영역에 있어 보다 발전된 평가연구를 가능하

게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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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는 항만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실수요자 위주의 투자 제도인 항만법만으로는 금융자

본 등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자본의 투자를 목표로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다1). 그 후 외환 유동성 위기와 같이 정책환경

이 급변하자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되어 왔다. 그 결과 70년대 초반에 실수요자

의 투자에서부터 시작된 민간자본의 투자가 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본과 경

쟁력 있는 건설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2)

그러나 민간투자법은 시행초기 투자활성화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사업시행

자 선정과정이나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운용방식 등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었다.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사업, 부산신항만 2-3단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목포신

1) 물론 이 법은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1997년도 정부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였던 민간투자가 2005년도에는 15.6%의 투자실적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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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다목적부두 사업의 운영수입보장 집행방식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

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평가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그 제도가 완

전히 정착하게 된다. 즉,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과 정책집

행 그리고 정책평가 등의 순환적인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거치면서 완결

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제도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

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

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현된 

것과 실현되지 못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

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총괄평가 위주의 연구는 정책결과에 집중하여 정책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정평가 위주의 연구는 정책의 집행활동을 주로 분석하여 정책효

과나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는 총괄평가 방법을 선

호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평가의 주요대상인 정책의 산출물(output)이 정량적지

표로서 평가대상지표의 수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평가결과의 설득력도 비교

적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정책 산출물의 

발생과정을 밝히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수단

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치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즉 과정평가는 시기별

로 정책단계별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과 연

계되어 수행되어야 하고 평가결과가 설명의 형태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대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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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평가연구에서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과정평가는 정책이 형성되는 도중에 수행되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도 유사하며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책관련자들의 이해관

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정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에 대한 구분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

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평가관련 연구에서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의 성격

을 모두 수용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과정평가를 수행하고 지금까지의 정책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정책수립에

서부터 최근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참여자의 모집, 심사평가, 건설, 운영단

계 등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이해관계자의 활동과 정책효과를 연구

의 범위로 한다. 본 연구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통하

여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민간투자

제도 평가연구의 개척자적 시도로서 향후 관련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민간투자법 제정 시기부터 최근의 항만민간투자사업 추

진3)에 이르기까지 제반 정책 활동 즉, 정책목표의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시

3) 총 19개 사업(목포신외항 1-1단계, 1-2단계, 부산신항 1단계, 인천북항 1-1단계(2개 사업), 인천북항 

2-1단계, 군산비응항, 울산신항 1-1단계,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마산항 1-1단계, 인천북항 일반부

두 사업,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 2-3단계, 광양항 3-3단계, 광양항(여천) 일반부두, 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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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과 실시협약의 체결, 실시계획의 

승인, 건설 및 운영기간 중 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 즉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과정평가를 통하여 정책 집행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정

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적 조사방법과 정성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가 보다 효과적

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적인 연구수행 방법으로 하였다. 즉, 관련제도의 

입법과 개정과정 등 정책결정과 관련한 문헌자료 분석과 정책집행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의 구

성과 질의⋅토론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책결정의 

사회적 분위기, 즉 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자료 분석과 동시에 당시 

정책결정자 그룹의 개별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도 수행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항만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수행하는 정량적 연구를 병행하여 정책효과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별로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결정단계의 배경과 입안과정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발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고 당시의 정치적 관

심과 지지 등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평가 이론의 검토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논문과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논문

항 잡화부두, 평택⋅당진항 내항 서부두(양곡부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부산신항 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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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서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업무, 즉 

정부업무평가나 감사원 또는 국회 등의 정책평가 관련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평가자료도 수집, 분석

하였다.

정책평가의 틀과 평가기준은 정책목표와 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체계화함으로

써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평가기준과 과정평가의 

사례에 나타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경험과 과정평가이론을 조사하기 

위한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

책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신

뢰성 있는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또한 평가의 한계와 이론적 성과를 정리하고

자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다.

평가기준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그리고 중간성과를 조사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정에 나타난 문헌자료와 일련의 정책집

행 실적자료, 예를 들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

료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한 제도개선 발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

부분의 평가기준에 관해서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그리

고 정책대상자(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자)와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체

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4) 민간투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과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정책대상자들, 그리고 금융기관과 운영

회사, 자문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 집단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포커스 그

룹을 3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

4) 포커스 그룹은 정성적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며 그룹 참여자들의 집중 토론을 통

하여 자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료, 즉 그들의 경험과 태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

로서 본 보고서의 조사방법에서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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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책수단에 대해 그 중간성과와 과정평가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정책결

정에 환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당사자들 위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기초자료 수집 및 문헌 분석

선행연구 검토

평가 틀 도출

평가기준 및 평가 틀관련 연구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내부 연구진 토론

평가 틀 구축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및 평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발전방안 제시

결론 및 실행대안 모색

최종보고

중간보고

종합 및 보고서 제출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평가 틀의 설정• 7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평가 틀의 설정

1. 정책형성과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을 평가한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개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집행활동, 산출물

(output)을 점검하고, 집행활동과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을 중심으로 설

명한다. 항만민간투자정책의 결과를 결정짓는 과정은 상호작용을 하는 요인들

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민간투자정책이 만들어

지던 단계에서 작용했던 요인들과 정책집행 활동 등이 정책형성과정평가의 대

상이 된다.

따라서 항만민간투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outcome)을 대상으로 정

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정부개입의 집행활동과 중간산출물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활동을 개선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정책과 정책과정, 정책평가의 개

념 및 유형, 우리나라 평가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항

만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평가에 관한 개념적 정의와 논의를 시도하였다.

1) 정책과 정책과정

정책(policy)은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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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정책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다. 이는 각자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5) 어느 경우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관념은 정책을 정책목표와 수단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정길(2001)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

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

의하고 있다(정정길, 2001: 51). 따라서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과정(policy process)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정책과정을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7단계6), 3단계7), 4단계8), 

5단계9)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책과정을 (사회문제)→정책의

제설정→(정책문제)→정책결정→(정책)→정책집행→정책결과(정책평가) 등 4단

계로 구분한다.

우리사회에는 해결해야 될 무수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①), 이들 중 정부

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

(③)라고 하며, 정책문제화하든지 방치하든지 하는 행위를 정책의제설정(②)

이라고 한다. 정책문제로 거론되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

5) D. Easton은 정책을 ‘전체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 Lasswell & Kaplan은 ‘정책은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때의 계획을 일련의 행동경로(course of action)를 의

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Wildavsky & Pressman은 정책을 ‘목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Melvin J. Dubnick & Barbara A. Bardes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Lasswell & Kaplan, 1970: 71~75. 정정길, 2001: 51에서 재인용). 노화준

(2004)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경시키는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나 행위’라고 하였다.
6) Lasswell은 정보(intelligence)의 수집 및 처리→동원(promotion)→처방(prescription)→행동화(invocation)

→적용(application)→종결(termination)→평가(evaluation)로 구분하였다.
7) Dror는 기본방침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Stage)→정책결정

이후단계(Post-Policymaking Stage)로 구분하였다.
8) Jones는 정책의제설정단계(Agenda Setting)→정책결정단계→집행→평가⋅수정⋅종결로 규정하였다.
9) Anderson은 정책의제설정단계(problem formation)→정책대안작성단계(formulation)→정책대안의 채택단계

(adoption)→정책의 평가단계(evaluation)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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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정책결정(④)이며, 이 결과로서 나오는 

산출물(output)이 정책(⑤)이다.

이때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지적 작업이 정책분석(A)이며, 

정책의 실현 활동이 정책집행(⑥)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활동의 결과물

이 정책결과이며 집행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정책평가(B)로서 정

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고 정책의 수정⋅변경을 유도한다.

<그림 2-1> 일반적인 정책과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정책결과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평가

① ② ③

④

⑤⑥⑦

(A)

(B)

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개정판)｣, 2001. 1, p. 17.을 재구성

2) 정책평가의 개념 및 범위

정책평가는 정책이 당초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

시된 대상 집단에 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10)이 원래 서비스하기로 하

10)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는 서비스 정책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중(the publi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집합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다. 정책의 3대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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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수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안

⋅개선⋅활성화 등을 건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평가가 널리 권장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여 프로그램을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한 경험적 증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영향이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고 또한 적절하게 참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1차적으로 정책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어 나아가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자는 것이다. 정책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목표와 중

요한 부수적 효과를 밝혀내고, 정책성과를 사전에 설정하였거나 기대되었던 성

과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산출⋅제공하며, 프로그램 활

동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11)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수요 분석, 최적화 분석, 집행과정 평가, 사후평

가를 통합하여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집행과정과 사후평가만을 의

그램의 3대 구성요소도 목표와 수단의 대상이 되므로 정책과 프로그램은 중복요소가 많으며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책이 프로그램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정책은 특정 부처가 주관하기 마련인데 

다수 부처의정책들이 하나로 합해져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

년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거

의 모든 부처들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다(구광모, 2003: 142). 이러한 설명에 의

하면 민간투자정책도 관련 중앙 8개 부처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책평가를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보기도 하며(Poister, 
1979),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활동(윤수재, 2003)으로 보기

도 한다. 또한 정책평가를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정책의 개념화 및 설계와 집행 그리고 효용성을 

사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Chelimsky, 1985:7-8; Rossi and Freeman, 1985: 
19). 이때 정책평가의 두 가지 정성적인 속성은 회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정량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Chelimsky, 1985: 8; Fisher, 1995: 1-3; 
Ray, 1999: 6; 이윤식 외,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책평가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를 

포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정책평가를 ‘정책의 집행, 결
과(영향)에 대한 회고적이고 체계적인 사정(retrospective and systematic assessment)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Wholey et al., 1994; ⅷ; 이윤식 외, 2004). 여기서 정책평가의 대상은 정책 외

에 정책을 구성하는 시책(policy measure), 사업(program), 과제(project)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보
다 넓게는 법령(law and ordinance),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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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조망적 분석(Anticipatory analysis)을 정책분석이라 하고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고 난 후 정책집행이나 집행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사후적 검토

(Retrospective examination)를 정책평가라고 하고 있다(차의환, 2005: 34).

<표 2-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비교

정책분석 정책평가

▪ 정책수요분석

- 조직의 내⋅외적인 상황변동에 의하여 제

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검토

- 영향, 방향, 강도, 변동전망 등 분석

- 추구하는 목표 결정

▪ 정책과정 평가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과연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

▪ 최적화 분석

-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개

발, 자료수집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대

안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산출

▪ 사후평가

-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원래 제기되었던 문

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설정된 목

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

자료 :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개정판)｣, 2005, p. 38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정부업무평가가 있는데, 

개별사업이나 정책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업

무를 대상으로 이들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정부업무평가라고 한다.12) 이처럼 정부업무평가는 정책평가보다 넓은 개

념이지만 대체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13)

1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2006. 3. 24, 법률 제7928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2호) 아울러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13) 김현구(2002)는 정부업무평가를 어떤 기관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과정뿐 아니라 이를 관리

⋅지원하는 기관역량과 대상집단의 만족까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관단위의 종합평가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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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는 목적에 따라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로 분류된다. 즉 정책결과(outcome)를 평가대상으로 한 것

이 총괄평가이며,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이 과정평가이다.14) 이러한 

분류는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를 성격에 따라서 총괄

적 평가와 형성적 평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노화준, 2003: 458~463).

정책평가를 시간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구분된다. 총

괄평가는 정책집행이 끝날 때에 내리는 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

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충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와 중복되는 것이 많아 과정평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정길, 2001).15)

(1)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총괄평가는 미국에서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

되어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 즉 1960년대 미국정부가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

(program)에 대한 예산 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총괄평가가 등장하였고, 존

슨 행정부의 사회 정책적 사업에 대한 효과성⋅능률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에서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으로서 정책의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16)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일반적 효과성에 대하여 요약된 언명을 산출하는 것

고 있다.
14)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15) 노화준(2003)은 형성적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과정평가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성평가

나 형성적 평가나 동일한 영문어휘를 번역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16) 학자에 따라 총괄평가를 다양하게 세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종국적으로 정책결과물(outcome)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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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기관, 정부기관 

또는 고객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평가자는 프로

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거나, 프로그램이 천명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에 대하여 기술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또

는 다른 프로그램 대안들과 비교한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한다(노화준, 2003: 458~463).

(2)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형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완을 통해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고 아직도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프로

그램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한 평가라고도 한다. 이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개발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 초기 또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난 후 평가자는 

프로그램 활동을 기술하고, 모니터링하며, 성취목표나 태도변화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관찰하며, 프로

그램이 어느 측면에서 확대되거나 수정 또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식별하

는 과업을 요청받는데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형성평가이다(노화준, 

2003: 458~463).

(3)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평가라고 하는데 프

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책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검증으로서, 평가의 초점

은 프로그램 그 차제에 있다.17) 즉,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17) 과정평가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유형의 평가와 병행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과정평가가 독자적으로 수행될 때 그 평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관리전략, 작업과정, 비용, 



14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보다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채택과 이에 따라 정책목표에 대한 수정⋅변경)하며, 정책의 중단

⋅축소⋅유지⋅확대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정책효과나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로를 밝혀서 총괄평가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평가는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와 집행평가

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과정평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책집행 도중에 집행전

략이나 집행설계의 수정⋅보완을 위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사후

적 과정평가로 나눌 수 있다(정정길, 2001: 717~718). 과정평가는 정부개입활

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에버트 비둥(E. Vedung)은 정책의 역사적 배경, 프로그램 설계, 집행, 대상자

의 반응, 기타 정부개입, 사안의 연결망과 기타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경

옥 역, 1995: 292~293).

과정평가는 총괄평가, 특히 효과성평가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즉 정

책수단에서 최종목표까지의 과정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책수단에서 목표에 이르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잘

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 발생여부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인

과관계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 과정을 밝히

는 것은 극히 중요한데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context)에서도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과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고객과 실무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 정책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
편 다른 유형의 평가, 특히 효과성평가와 아울러 실시할 때에 과정평가는 효과성평가의 설계를 결

정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효과성평가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18) 과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ⅰ)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 ⅱ) 프로그

램의 집행대상이 된 모집단, ⅲ) 프로그램이 집행되었던 상황적 맥락, ⅳ)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된 서로 다른 종류의 효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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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②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었는가?

③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는가?

아래 그림은 항만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활동과 중간평가, 정책의 경로를 개

념화한 것이다. 항만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물동량

을 증가시키고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서 물동량 증가와 항만시설 확충은 최

종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도출되는 중간산출물이다. 이러한 중간산출물은 정책

수단에 대한 목표가 되고 최종목표의 수단이 된다. 과정평가에 있어서는 정부의 

프로그램 활동부터 중간목표까지의 활동을 평가한다.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이라

는 최종목표에는 관심이 없다. 중간목표의 달성과정에 대한 정부개입활동에 관

심이 있는 개입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집행과정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림 2-2> 항만사업에 있어 정책활동, 중간평가, 정책의 경로(예)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

물동량 증가

항만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

선사의 유치

운영사 선정

부두개발

목 표
하위(중간) 

목표
정책수단

정책(사업) 

활동

4) 평가관련 제도의 운용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제도

가 운용되고 있는데 감사원,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에서의 평가는 행정부 

차원의 평가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는 입법부 차원의 평가이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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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감사원의 평가업무,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업무 등을 살펴본다.

(1)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조에 따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

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

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

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결정 이후 집행단계

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

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동법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기관은 48개 기관이며, 그 동안의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피평가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평가는 

기관의 통합이 아닌 평가시기의 일원화, 평가대상의 조정, 평가지표의 조정 등

을 통한 통합일정 및 통합지표에 따른 평가를 의미한다.19) 자체평가와 특정평

가로 구분되며 자체평가 중에 주요정책과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2) 감사원의 평가업무

감사원의 평가업무는 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헌법 제97조

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

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직무감찰)하는 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 업무를 합하여 감사라고 통칭한 감사원의 평가업무

는 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한 것으로 정책평가보다 정책감사로서의 성

1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1편, 2006. 6. 2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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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강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사업무의 중점에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요소를 

감안하기 시작하여 최근 공공부문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성과(performance)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업무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과 국

가평가 인프라의 구축 필요라는 맥락에서 최근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

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평가연구원을 두고 있다.

(3) 국회의 평가업무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예결산심의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기능과 유사하다. 과거 국회의 정책평가

기능은 문제성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인 측면

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관련제도와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국회의 정책분석 및 평가는 여타 정부부처의 경우와 달리 궁극적으

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에서의 정책평가는 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집행상의 비위, 집행부진, 

사업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이 주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이나 제한된 정보에 의해 이

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회의 예⋅결산심의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

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

회는 2004년 1월에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를 신설하

여 국회의 예⋅결산심의 및 정책평가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20)

20) 현재 국회의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4년 1월에 신설

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있다. 2006년 1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

국 등 2실1국1관1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사 38인, 입법사무관 22인, 공인회계사 2인 등 92인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의 법제분석관 등도 부분적으로 정책평가기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세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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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관련 의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는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정부재정 통제를 위해 예산분

석실(BAB: Budget Analysis Bureau)과 사업평가국(PEB: Program Evaluation 

Bureau) 등을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업무는 예산안(일반회계, 특별

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등 정부 재정운영

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중⋅장기 재정소요분

석, 국가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

는 사항의 조사⋅분석이며, 재정 및 사업평가현안에 대한 각종 평가보고서 등

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후평가는 물론 사전정

책분석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21)

5) 종합 : 정책형성과정평가

그간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과정 중 정책집

행과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단계 및 정

책결정단계는 집행분석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집행분석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되지, 정책의제설정 단

계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평가는 총괄평가⋅과정평가 혹은 총괄평가⋅형성평가로 구분된다. 전자

는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총괄평가는 집행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하

며,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후자는 시간적 관점에서 본 것

으로서 후자의 총괄평가는 집행이 종료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며 후자의 형성

평가는 집행 도중에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와 상당부

분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도 있으나 과정평가는 

국회 내에서 정책분석 트로이카라고 불리기도 한다.
21)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조사⋅분석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2004년도 277건에서, 2005년도 50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내부자료.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평가 틀의 설정• 19

집행이 종료한 후에 집행활동을 중심으로 과정을 평가하는 반면 형성평가는 

집행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평가대상을 항만민간투자정책 및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사업

의 경우 건설 중인 사업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항만민간투자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정책의 수

립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논의할 것이다. 다만 항만민간투자정책의 이념적 

정당성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이념적 논의는 본 연구에

서 지향하는 평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기존 정책평가의 범주에서도 이념 

평가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22)

본 연구는 평가대상이 항만민간투자정책을 포함하여 기 추진 사업의 정책집

행과정이므로 과정평가의 요소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

는 사업이 아직도 집행 중에 있으므로 형성평가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항만민간투자정책(사업) 형성과

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SOC 분야 민간투자정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평가를 위한 설명변수의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이념

적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형성과정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의 

영역에 항만민간투자정책 수립시기까지의 정책담당자, 정책참여자, 이해당사자

들의 관점을 평가를 위한 보완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다.

항만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이라 함은 시간적 관점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에 따른 1994년 ｢사회간

22) 이념적 평가는 별도로 이념적 부분만 평가해야 올바를 것이다. 이념적 평가는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함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예가 극명하다고 할 것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마르크스가 주창할 당시부터 있어

왔지만 1990년대 이후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자본주의화 이후에야 완전히 이념논쟁에서 자유로

울 수 있었다. 항만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 정부중심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은 미국 주류 경제학에 있어 하버드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대결과도 같이 끝나지 않는 논쟁이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지지의 추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측면의 평가를 다른 평가요소와 더불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을 

흩트리고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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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시기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항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른 범주적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는 초기운영 단

계까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형성과정은 통시적으로는 항만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하게 된 시기(1994년 전후)부터 현재까지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대상사업의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

업시행자 지정, 시공 및 운영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운영기간부터는 구체적인 

계량적 성과가 도출되므로 사후 평가 또는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하여 통시적 개념과 사업별 추진단계를 

정책형성과정에 포함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에 민간투자정책의 추진과 관

련된 정책목표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는 본래 교육과 훈련평가분야에서 발달된 분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지역개발,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보건정책, 

환경정책, 노동 및 사회정책 등의 영역에서 과정평가의 관점에서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항만투자정책 등 경제정책분야에서 과정평가(또는 형성평

가)적 관점에서 정책평가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책평가연구

항만민간투자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로서 정봉민 외(2003)는 

우리나라 항만부두의 민영화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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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민영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생산성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였

다. 하지만 위 연구는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난 TOC 부두 운영사의 실적을  기

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총괄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총괄평가 중에서도 

효과성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심기섭 외(2004)는 총괄평가적 관점에서 우리나

라 항만개발 정책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모형으로 부산항과 광

양항의 항만개발사업을 평가하였다. 상기 2개의 연구는 효과성 평가에 치중하

였고 정책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광현(2005)은 동북아 경제여건과 국제물류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항

만과 경쟁 항만과의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개발의 성과와 발

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경쟁요인 분석에서 우리나라 

항만은 편의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경쟁항만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항만사용료

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항만건설의 불균형 해

소, 항만민간투자방식의 전환, 전략적 항만클러스터 구축 등의 발전방안이 모

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형성과정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송병록 

외(2004)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정부의 시행업무와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집행과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평가적 의도

보다는 지침제시의 성격이 높고, 정책수립의 이론적 검토가 없어 정책형성과정

평가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정책의 수정⋅변경 등이 없다. 동 연구에서 제

시되는 지침은 행동양식으로서 정책의 변경이나 수정이 아닌 정책의 절차화와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이재철(2005)은 국내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민자유치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비, 교육비, 보건복지비 등의 

증가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여건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SOC 

건설에 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민

자유치사업이 수요의 과다한 예측, 과다한 최소운영수입 조장으로 인하여 정부재

정부담의 증가, 민간 업체들 간의 경쟁부족, 부적정한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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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민자사업의 사후

관리 적정화, 투자재원 조달의 다변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형(2006)은 국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춰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BTL 사업의 주요쟁점으로 

적정사업 발굴 및 추진 타당성 문제, 성과요구수준 작성⋅관리를 통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 문제, 적정 임대료 및 수익률 설정문제,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도입문제, 민간투자사업을 규율하는 새로운 재정 룰(fiscal rule)의 

설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면서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Haubrich(2001)와 모창환(2003)은 SOC 시설 중에서 영국의 철도민영화정

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평가를 시도하였다.23) Haubrich(2001)는 

영국철도 민영화의 정책목표로 ⅰ) 철도서비스 질 향상, ⅱ) 효율성 증대, ⅲ) 

민간소유권 확대, ⅳ) 재정강화, ⅴ)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의 투명화, ⅵ) 투자

촉진, ⅶ) 공공분야 노조의 권력 약화, ⅷ) 좀 더 나은 이용환경 창조, ⅸ) 단일

의 유럽 철도 시장 개발 촉진 등 9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평가한 결

과 1개 목표는 달성, 4개 목표는 부분적 달성, 4개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영국철도 민영화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24)

모창환(2003)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영국철도 

민영화의 목적을 ⅰ) 경쟁도입으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증진, ⅱ) 사적자본

의 유치, ⅲ) 선진화된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설정하고 다차원적 정책모형을 

적용하여 정책평가단계를 정책검증 단계, 상황적 확인단계, 시스템 입증단계, 

23) Haubrich는 영국철도민영화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별 달성여부를, 모창환은 다차원적 관점에

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였다. 두 연구자의 평가결과의 근본적 차이는 평가관점의 차이에 서 비롯

되었다. 즉 Haubrich는 정책목표를 9개로 선정한 후 달성 목표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목표별 중

요성 등을 평가에 감안하지 못하였다. 반면 모창환은 영국 철도민영화 평가를 사회적 맥락관점에서 

평가하여 Haubrich와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Haubrich가 민영화 후 5년간의 결과만을 토대

로 성과위주로 평가하고, 모창환은 성과적 관점과 과정에서의 맥락적 관점을 혼합하였기 때문이다.
24) 성공한 정책으로 좀 더 나은 환경창조, 반쯤 성공한 정책으로는 효율성 증대, 민간소유권 확대, 노

동조합 권력 약화, 유럽 단일시장 개발 촉진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 질 향상, 재정강화, 재정보조금 

지급대상 투명화, 투자 촉진 등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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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선택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한 후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영국철도민영

화 정책은 성공하였다고 하여 Haubrich와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정책형성과정평가 기준선정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평가를 위한 기준선정에 관련된 연구로서 김현구(2003)와 이광

희(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연구는 모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위원회25)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시 적용할 평가기준에 대하여 검토하

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본적으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구(2003)는 평가영역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형성과정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목표의 명료성과 적합성, 정책수단의 논리성/환류성/실현성, 형성

과정의 민주성과 협조성을 정책과정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광희(2004)는 과정평가 영역을 계획내용과 형성과정의 두 가지로 구분하

고, 계획내용에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내용의 평가기준으

로는 명료성, 적합성, 논리성, 환류성, 실현성을 제시하였으며 형성과정의 평가

기준으로는 민주성과 협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형성과정의 검토사항을 체

계화한 후 누리사업사례를 적용하여 과정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단일사업

에 한정하여 평가를 하였고, 정책의 다양성과 특징을 반영하는 정책형성과정의 

평가 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Vedung(1995)은 과정평가의 설명요소를 변형하여 평가 틀을 구축하였는데 평

가분야를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요건의 구성, 관리 및 운영, 

경영성과 분석 및 결과환류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요소를 설정한 후 각 

단계별로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였다.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과정평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5) 2006년 기존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

면서 기존의 정책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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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임동욱 외(2004)는 문경시와 충주시의 TV 세트장 건설사례에 대해 

과정평가의 관점에서 5가지 차원에서의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대상사례들의 성

공과 실패원인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전략

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Van Meter et al.(1975)은 결정된 정책이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

는가에 대한 높아지고 있는 관심에 착안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실패요인과 한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모형을 통해 정책형성 및 집

행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변수로서 정책기준의 적절성(relevance of policy 

standards and objectives), 정책자원(policy resources), 조직간 의사소통 및 집

행활동(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집행

기구의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경제/정치/사회적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Brinkerhoff(1996)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정책집행의 문제점에 관해 정책

과정평가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평가하였다. 정책집행의 관리문제, 정책변화

에 있어 참여, 조직적 논의, 기부와 정책혁신집행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Weimer(1998)는 정책분석가의 적절한 역할과 자세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초점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가 관점의 제시, 전문가 

관점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논의, 정책분석에 대한 정의, 보다 바람직한 정

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구

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평가

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모형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White(1994)는 그의 ｢담론으로서의 정책분석｣이라는 저서에서 정책형성과

정분석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시사점과 담론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즉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정 간의 합리적인 

연계를 위한 분석적, 비판적, 설득적 담론으로서의 특성들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Matland(1995)는 정책집행의 모호성 및 갈등모형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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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정책집행연구들은 하향식 연구와 상향식 연구로 

나뉘는데, 그는 이들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한 대안적 정책집행과정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여러 요소들은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수준에 

따라 다양한 종속변수로 구분되는데 이를 토대로 저 갈등-저모호성(행정적 집

행), 고 갈등-저모호성(정치적 집행), 고 갈등-고모호성(상징적 집행), 저 갈등-

고모호성(실험적 집행) 등 4가지 정책집행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별로 정책집

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분석초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3) 선행연구들의 평가 틀 검토

(1) 정부업무평가 틀

① 평가항목 및 지표

정부업무평가는 성과 관리적 관점에서 이행과제 또는 단위과제에 대하여 수

행하도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지료를 설정하고 있다. 계획내용의 적절

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항

목별로 세부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에는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적절성

을 집행단계로 보아 통합 제시하고 있다.

<표 2-2> 정책형성과정관련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추진계획｣, 200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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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정부업무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지표는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에서 나타나는 단위사업의 산출물에 대하여 달성여부와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의 달성여부 등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근본적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성

과 관리와 유사하다.

정부업무 평가기준은 개별 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모

든 정책을 하나의 일관된 잣대를 이용하여 평가한 후 그 성과를 상호 비교하

려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위해서 모든 정책과 기관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측정방법(평가요소)

계획의

적절성

①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

견 수렴 등을 충

실히 이행하였는

가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위 요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

만 요건충족으로 간주

 ⇒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로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

책 수단은 적절 

하게 구비하였는

가

ⓐ 정책수단(세부사업)별 장⋅단점 등을 분석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정책수단과 관련한 각

종 문제점 제기 등으로 정책수단을 폐지 또는 주된 내용

을 변경한 경우는 ⓑ의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로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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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의효 

율성

③시행

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를 일

정 계획에 맞추

어 추진하였는가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

료하였는지 여부

 *국무조정실 분기별 점검 결과 지연되어 지적된 경우는 기

한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반드시 포함

 ⇒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로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③-2. 과제 추진

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

행하였는가

자원(예산, 인력 등)의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

법, ⓓ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로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④시행

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

에서 행정 여건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였는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행정여건⋅상황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요건충족으로 간주

 ⇒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로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주 : ②는 성과평가에 가까운 평가기준으로서 자료에서 제외함

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추진계획｣, 2006. 6. 23

(2) 누리사업에 대한 평가 틀(이광희, 2004)

① 평가항목 및 지표

이광희(2004)는 교육부 누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형성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는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와 유사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형성단계를 계획내용과 정책

형성단계로 구분하고 7가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평가착안사항)를 제시하였다.

② 검토

이광희(2004)는 7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착안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를 11가지로 세분하여 평가한 점에 있어서 비교적 과정평가에 근접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측정지표들이 초기 정책형성단계에서 적용

될 수 있고 일부 집행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발견에는 미약한 측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은 누리사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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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단계에서 다음 정책추진을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는데 평가시에는 

단순한 의견개진 사항만을 기술하였을 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인과관

계의 규명에는 집중하지 못하였다.

<표 2-4> 누리사업의 정책형성과정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영역 평가기준 평가착안사항

계획

내용

(정책

목표+
정책

수단)

① 명료성

② 적합성

③ 논리성

④ 환류성

⑤ 실현성

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② 정책목표의 내용이 국정목표와 정책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③ 목표-수단의 연쇄관계와 수단들 간의 보완관계가 이론적으로 분명한가?
④ 전기의 평가결과나 정책성과를 정책형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⑤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

형성

과정
① 민주성

② 협조성

①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대국

민 홍보는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② 유관기관(부서)과 원만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다른 기관의 유사 

정책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거쳤는가?
자료 : 이광희(2004)

<표 2-5> 누리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기준 및 측정지표

영역 평가기준 측정지표

계획

내용

(정책

목표+
정책

수단)

① 정책목표의 명료성
▪정책문제인식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국가

적 과제로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사업의 비전과 목적 : 사업의 목적, 비전,

② 상위목표와의 관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원칙
▪고등교육체계에서 누리사업의 위치

③ 계획내용의 이론적 근거 ▪누리사업의 이론적 근거

④ 이전 정책성과에 대한 환류
▪기존 지방대학 정책진단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대학정책에 대한 평가

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추진전략
▪사업추진체계

정책

형성

과정

①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각종 간담회, 정책토론회,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
▪실무진 회의 등
▪지방대학(정책대상자) 의견수렴

② 다른 부서와의 협조 및 유
사정책에 대한 고려

▪다른 정책과의 차별성

자료 : 이광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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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버트 비둥(1991: 이경옥역(1995))의 평가 틀

에버트 비둥(1991)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과정평가를 논

의하고 있다. 우선 과정평가는 정부활동을 평가하는 작업이며 정책형성 및 집

행단계에서의 인관관계 규명이 과정평가라고 하고 있다. 또한 과정평가의 영역을 

정부개입의 역사적 배경, 프로그램 설계, 집행, 대상자의 반응, 기타 정부개입, 사

안의 연결망과 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설명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2-6> 에버트 비둥의 과정평가영역 및 설명변수

평가영역 설명변수

A.개입(정책)의 역사적 배경

1. 제시된 변화의 방향

2. 정치적 지지

3. 제시된 변화의 규모

4. 관심의 수준

5. 상징적 정치행위

6.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

B.프로그램 설계

1. 프로그램의 명료성

2. 기술적인 복잡성

3. 프로그램 이론의 타당성

C. 집행

1. 국가기관 : 이해, 능력, 의지

2. 공식적 중개조직(intermediary)
3. 일선관리들 : 대응전략, 포획, 불일치

4. 대상자의 참여

D.대상자의 반응

1. 이해, 능력, 의지

2. 형성적 시기(formative moment)
3. 열정

4. 위장

E.기타 정부 및 정부기관 개입 -

F.사안의 연결망과 기타 환경

1. 법규정의 공식적 발효 이후 통치자의 지지

2. 공식적 집행기구 이외의 기타 행위자의 지지

3. 대중매체

4. 대상영역에서의 변화

주 : 설명변수는 비둥의 주장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것임

자료 : Evert Vedung, 1991;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2005,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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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평가 틀

1)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은 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19개 항만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형성과정을 평가한다. 또한 민간투자

법의 제정배경 등은 평가를 위한 상황적 맥락 차원에서 평가에 활용한다.

사업별 추진단계 중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을 거쳐 초기 운

영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운영단계에 있는 사업은 목포신외항 1-1

단계, 1-2단계, 부산항신항 1단계의 일부(3선석)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영역 및 기준, 지표와 착안사항은 정부업무평가와 누리사업 평가, 비둥

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틀을 참조하여 재구성, 설정하

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연구자 간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하여 확정하

였다.

2) 평가영역 및 기준, 지표설정

(1)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항만민간투자정책목표와 관련된다. 항만민간투자정책의 근거인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평가영역을 설정한다.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에 의하

면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

율적인 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ⅲ)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

제도의 정책목표는 계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민간의 투자촉진과 창의적이

고 효율성의 발휘가 1차목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2차목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라는 3차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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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민간투자사업의 최종 목표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간목표로서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며, 

“시설의 확충⋅운영”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서 총괄평가에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라는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목표를 평가영역으로 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2) 평가분야 및 평가기준

평가분야는 평가영역별로 3~4개로 세분하였다. 정책과정영역의 경우 정책목

표, 대상사업, 추진체계,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평가분

야의 구분은 에버트 비둥(1995)의 정책과정평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참

조하여 설정하였다. 정책과정평가는 정부의 정책목표수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대상사업의 결정, 사업자의 선정 및 협상, 협약에 이

르기까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성한다(추진체계). 최근에는 정책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책과정영역의 평가기준으로서는 타당성과 명료성 그리고 효율성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ⅰ) 정책목표의 적정

성, ⅱ) 대상사업의 적정성, ⅲ) 추진체계의 적정성, ⅳ)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

정성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

정책성과측면에서는 사업비절감과 시설확충, 투자자다양화를 평가분야로 선

정하였다. 사업비절감은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의 민

간투자정책의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으며 적기의 시설확충이 중간목표라는 점

을 감안하여 평가분야로 선정하였다. 투자자다양화는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정책성과영역의 평가기준은 정책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에의 기

여라는 목표는 추상적이고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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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적정하지 않다. 본 연구가 형성과정평가

임을 감안할 때 중간목표를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

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평가기준으로 정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ⅰ) 사업비 절감의 효과, ⅱ) 시설확충 효과, ⅲ) 투자자 다양화의 효

과 등을 정책성과 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평가지표의 설정

① 정책과정 영역

정책목표의 적정성은 민간투자의 촉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의 확충⋅
운영이라는 정책목표가 정책수립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

하였는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변화의 

규모 등은 적정한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정책의 방향이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들에 친숙해져 있는 정책

방향과 다르다면 정책의 집행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의 문제

이든 행동양식이든 정책집행자는 관료적 타성(이경옥 역 1995: 295)으로 인해 

변화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목표가 정책집행자

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방향과 맞지 않다면 정책집행은 당연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반대나 갈등요인을 해소하지 못했거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추진된 정책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다.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정치적으로 지지와 관심

을 얻지 못하게 된다. 정책에 따른 변화의 크기 또한 정책집행의 용이성을 결

정하게 된다. 변화의 정도가 적을수록 정책집행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

다(이경옥역 1995: 297). 정책목표의 설정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지나쳐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의 적정성은 그 동안 추진되었던 대상사업이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대상사업 선정의 시급성,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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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대상사업의 명료성의 관점

에서 더불어 평가될 수 있다.

추진체계의 적정성은 대상사업선정과정은 적정했는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명료하게 설정되었는지,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평가체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협상 및 협약체결 체계는 효율적인지, 제반 정부지원체계는 만

족스러운지, 정부규제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부규제의 적정성 등을 평

가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은 사업자간 경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 이해당사자의 여론참여는 적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② 정책성과 영역

정책성과영역은 ㉠사업비절감의 적정성, ㉡시설확충 효과,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업비절감의 적정성은 동일한 사업

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 보다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

서 평가될 수 있다. 시설확충 효과는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시설확충 정도와 적

기성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다양화가 어

느 정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③ 평가 틀 종합

평가영역, 평가분야와 기준,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 틀을 구성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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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평가 틀

평가영역
평가분야와 

기준
평가지표

정책과정

(과정평가)

정책목표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정책수립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했는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및 관심도 

그리고 변화의 규모 등이 적정한가?

대상사업의 

적정성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정책목표와 부합되었는가?
▪대상사업의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추진체계의 

적정성

▪대상사업선정과정은 적정하였는가?(시급성, 경제성 등)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내용의 체계는 적정하였는가?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체계는 만족스러운가?
▪협상 및 협약체결 등 행정체계는 효율적인가?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의 행정지원은 원활한가?
▪제반 정부의 행정지원체계는 사업의 추진에 적합한가?
▪기타사업관리 체계는 적정한가?
▪건설보조금, 운영수입보장에 관한 행정체계는 만족스러운가?
▪정부의 관계 부처간 업무협조 체계에 문제는 없는가?
▪정부규제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간 경쟁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나?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여론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정책성과

(총괄평가)

사업비절감 

효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보다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가?

시설확충 

효과

▪항만민간투자정책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시설확충

에 기여하였는가?

투자자 

다양화효과

▪투자자 다양화정책이 정부의 민간투자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창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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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틀의 의의

(1) 정책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도

본 연구는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초점이 흐려지고 범위가 넓어 폭 깊은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과정전반을 짚어보면서 정책과정을 개선

하고 집행을 원활히 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

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과정평가는 단일사업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각 사업은 이질적인 부분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과 과정전반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자사

업 평가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과정상의 과정과 성과를 아우르는 평가 틀을 구성

본 연구는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의 일부인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틀을 

구축하고 있다.

정책과정의 일부로서의 정책성과 평가는 정책의 피드백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상위목표달성(정책산출)에 기여한다. 정책과정에 성과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연구는 시도하기 어렵다. 그 만큼 성과를 과정에 녹여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성과 틀은 기존 연구의 과정평가와 과정평가 설명

요인을 감안하였다. 성과부문 평가 틀은 항만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우선 목표를 대상으로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정책과정 평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 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이론적 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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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민간투자제도와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을 분류⋅정리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개정 연혁, 민간투

자사업기본계획, 항만분야 시설사업기본계획, 협약사항, 정책관련 간행물, 연구

보고서 등을 참조, 분석하였다.

1. 정부의 민간투자정책변화 및 특징

1) 법 제정기(1998년 이전)

(1)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 정치경제적 함의

정부는 SOC사업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던 민간투자사업을 체계

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부진한 민간투자실적을 제고하여 정부의 재정부족

을 해결하고자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항만의 경우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 항만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항만구

역내 항만공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항만구역내 공작물 설치공사, 화물유통

단지촉진법에 의한 항만구역내 항만공사 등으로 추진되고 있었다.26)

26) 해운항만청, ｢해운항만백서｣, 1996,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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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한 목적은 증가하고 있는 SOC 시설수요를 민

간자본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재정부족을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SOC건설 및 운영에 접목하여 항만건설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비

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한편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철학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지만27) 정치적인 측

면에서도 행정개혁의 하나로서 공공부문 민영화의 또 하나의 추진방법으로서 

도입된 측면도 있다. 민자유치촉진법은 1993년 8월 청와대 SOC기획단에서 입

법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영국에서 촉발된 강력한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의 재정적자의 축소, 정부권한의 민간이양 등이 핵심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민영화 정책이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바람이 

불던 해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문민정부 제1핵심과제는 정부개혁

이었으며 세계화였음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유치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SOC 시설확충이라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내재적 수요 외에도 

신정부의 정책이념을 구현하기에 좋은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적으로 관(官) 우위의 정책과 SOC 시설 개발방식의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빠르게 입법화 될 수 있었다.

항만사업의 경우 1995년 당시 2011년까지 총 31조원의 개발투자비가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연간 2조원이 투자되어야 적기 항만개발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재정은 1995년의 경우 연간 소요액의 

23.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시설을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하였

는데 전자는 시설완공 후 소유권의 국가귀속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 등 이었다. 현재의 

BTO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관광단지, 유통

단지 등으로서 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시설로서 BOO방식

27) 최성락 외, "KT민영화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3권 4호,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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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었다. 현재의 추진방식과 비교해 보면 대상

사업에 추진방식을 함께 규정한 것이며 추진방식도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1> 민자유치촉진법 입법추진경위

기간 추진경위

1993년 8월 ▪청와대 SOC기획단에서 민자유치촉진법(안) 입법추진

1993년 9월 ▪관계부처 실무협의에서 민자유치촉진법 시안은 SOC기획단이 마련하고 
입법은 경제기획원이 추진하도록 합의

1993년 11월
▪관계부처 회의, KDI공청회(11.9) 및 동서고속철도 민자유치토론회

(11.11) 등을 통해 관계기관, 업계 및 학계의견을 수렴하여 ‘민자유치촉
진법’ 마련

1993년 12월
▪법개정의 내용을 관련부처 회의(2회) 및 대한상의 주관 세미나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
▪12월24일 관련부처(1급)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1994년 8월 ▪법률 제4773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자료 : 송병록 외, ｢민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지침｣,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2004. 12, p. 10.

민자유치촉진법은 개별법 보다 민자사업추진절차가 체계화되었다는 점, 민

자사업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28)는 측면에서 개별법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진일보한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정부가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고시하고 체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후

자는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정부지원사항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29)

(2) 민간투자법으로의 개편

1994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은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28) 송병록 외, ｢SOC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기획예산처, 2002. 12, p. 7
29) 기존의 항만개발은 건설은 정부가 하고, 정부가 선정한 민간운영업자가 운영을 담당하였는데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부두 운영이 곧 특혜로 인식되었다. 부두운영의 특혜와 민영화의 과

정에 대한 논의는 방희석, “한국항만관리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해운학회지｣ 제20호, 1995. 8, 
pp. 196~1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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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는 당초 제정한 민자유치촉진법이 국내사업자

만을 고려한 정부지원체계 등 제도의 미흡과 특혜시비를 우려한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 민자사업 추진경험의 부족,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민간과 정

부의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등으로 민간의 참여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까지 착공에 들어갔었던 5개의 사업도 일부 출자자가 부도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항만사업의 경우 목포신외

항(1-1단계)사업이 1995년 12월15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1997년 

7월18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포항

영일만신항(1-1단계)사업은 1996년 3월15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

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울산신항(1-1단계) 및 마산항(1-1단계)사업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는 등 원활히 추

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9년 12월31일에서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 지정 

되었다. 그 외에 인천북항(1-1단계), 부산신항(1단계) 사업 등이 1997년 5월19

일, 1996년 9월25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중이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의 개

편이후 사업 재검토, 재고시 또는 재협상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표 3-2> 민간투자법 제정 이전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사업 재검토(재고시) 대상사업 재협상 대상사업

목포신외항(1-1단계) ◎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

부산신항(1단계) ◎

울산신항(1-1단계) ◎

마산항(1-1단계) ◎

인천북항(1-1단계) ◎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 ◎

부산항 여객터미널 및 해양공원 ◎

자료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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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적으로는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국민의 정부(김대

중 정부)의 등장 후 추진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으

로 인해 부족한 인프라시설을 재정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였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규제적 성격의 민자유치촉진법을 적극적으로 민간자본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법적,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 민간투자법은 다음의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재정립하였다.30)

①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추진절차 확립

②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신뢰와 경쟁 유도

③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합리적 위험분담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④ 민간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책임 명확화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사업이윤을 제외하여 수익을 사업에 투자된 자본의 투

자수익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기준공에 따른 민간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화하였으며, 상호성 원칙에 의하여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실시협약

에서 정한 총사업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설의 질 유지를 위한 사업관리

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였다.

2) 제도 구축시기(1999~2001)

정부(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법으로의 개편 이후 1999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다.31) 1999~2001년까지는 민간투자법에 기

30) 송병록 외, ｢SOC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기획예산처, 2002. 12, p. 9
3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행정지침으로서 법적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각 조항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

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요건을 반영하여 사업별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므로 오히려 



제3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41

초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제도를 구축하고 방향을 설정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지원방향을 민간위주로 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사업선정과 

점검 등 다분히 제도홍보를 위한 기반구축이 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수

익성확보가능성을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지원센

터의 설립,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협상전략 및 지침의 작성 금융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실정성적 추진방안으로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한도 

확장과 민간기업의 민자사업 출자 저해요소 해소방안(은행의 출자제한 조정, 

출자 위험가중치 0% 적용 등)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부록 참조)

3) 제도의 내실화(2002~2003) : 개선 및 실천방안의 제시

이 시기는 구축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대안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정부정책의 방향을 인

식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SOC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등을 사전에 점

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수립은 기획예산처에

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종합하고 부처별로 의견

을 조정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였다. 즉 기 정립된 제도(H/W(민간투자지원센

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S/W SOC중장기민간투자계획 수립)을 제

시한 것이다.32) 항만분야의 경우 ①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성과의 조기 가시화

가 가능한 사업, ② 민간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적정 규모의 사업, ③ 사업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재정지원 규모 고려, ④ 항만시설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일부조항이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시설사

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는 황창용 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12, pp. 10~13을 참조할 것.
32) 실제 2001년도에 처음 국토연구원에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

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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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 4개 선정기준에 따라 총 29개 사업(총 사업비 7조원)이 

민간투자추진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3-3> 2002년 항만분야 SOC 중장기 민간투자 후보사업

유 형 별 사  업  명(29개)

무역항(23) 인천북항 4, 인천남외항 4, 평택항 6, 군장항, 목포신외항, 광양항 2, 부
산 신항⋅감천항⋅다대포항, 울산신항, 영일만신항

어  항(2) 속초 대포항, 군산 비응도항

친수시설(3) 부산동삼동 해양공원, 울산항 해양공원, 마산항 서항지구

종합여객시설(1)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자료 : 기획예산처

아울러 중장기 민간투자의 정책적 타당성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예비타

당성조사제도를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2001년 지침개정을 통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추가로 시행하고 민간투자가능성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민

간투자사업 추진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4>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도입 시기 ▪1999년, 
근거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

목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조사대상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사업 

조사내용
▪경제성 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시행효과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타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확대 및 추진방식다양화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의 SOC 시설 추가, BTL 및 ROT방식 추진 허용,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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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반영)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운영수입보장 조정이나 타당성조사제도 강화, 사업비절감을 위한 

조달청 단가 적정성 의뢰 등은 정부 측에서 민자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었다. 운영수입보장제도의 경우 2001년부터 신

공항고속도로사업에 대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지원이 발생하면서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선방안으로서 보장기간 단축

(20년~15년), 보장하한선 도입(추정운영수입의 50% 미만은 보전하지 않음) 등

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특기할만한 것은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민간투

자계획도 이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투자우선

순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4) 민간투자사업의 외연(外延) 확대와 경쟁촉진(2004~현재)

이 시기의 정책 또는 제도적 특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주체(정부,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운영수입보장의 경우 단계적 축소 끝에 2006년 기본계획에서

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폐지하였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도 첫 5년간은 75%, 

다음 5년간은 65%로 한정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였다.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경쟁사업의 경우 조

달청 공사단가 검토 생략 등의 사업 준비 절감방안이 제시되었다. 비용을 절감

과 더불어 경쟁의 확대와 도모하여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사업추진 유도, 단독 

민자사업 유찰제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민간투자제도 확대의 측면에서 보

면 국민기초시설에 대하여 BTL 사업방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으며, 투자대상도 기초시설로 확대하여 민간투

자사업의 외연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는 민간투자사업 정책이 그 동안의 제도적 기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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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종료하고  단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세부실천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량적 

정성적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제도 변화 특징 및 종합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제도변

화의 특징을 보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기구와 대상사업의 선정관리 등 제도의 H/W

구축이 선행되고 이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실천방안 제시되었다. 대

상사업의 추진원칙과 관련지침의 작성과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현실 참여자들이 수용하여야 가능한 정책수단의 경우 현실 적응시간

을 감안하여 당장의 실행여부보다는 선언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타당성조사

의 시행 등은 19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당시부터 강조되었으나 실제 시행

은 항만분야에서 2003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셋째, 피상적 수준의 제도와 개선방안 제시 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

는 일종의 소극적 정책입안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도출이며 정책담당부처

와 시행자간의 상호간 정책적응기간을 도출하고자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민간투자사업 제도변화 종합

변화 단계 제도시행 정책수단

제도구축기(’99~’01) 민간투자사업 추진기구, 사업시행절차 등 정비

제도내실화(’02~’03) 기 추진 방안을 대상으로 개선방안 제시와 다양성 추진

외연 확대와 경쟁촉진(’04~) 민간투자사업 범위와 추진방식 확대, 경쟁의 실질화, 구체적
인 비용절감방안의 제시

주 : 전찬영⋅이종필(2003)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정책 제도변화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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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의 변화 및 특징

1)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1976~1996)

(1) 항만정책 동향

이 시기 항만정책은 해운정책의 일부로서, 산업정책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

정하고 있다.33)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만정책이 없으며 단지 항만운영 및 

건설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3-6>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 항만정책의 주요 이슈

구분 내용

항만 

운영

▪시설확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항만시설 민자유치 활성화
▪항만운영⋅관리체제 개편추진
▪항만운영의 자동화⋅전산화
▪항만적체해소의 지속적 추진

▪컨테이너부두 운영

  및 개발

▪컨테이너화물 적체해소
▪컨테이너부두운영 효율화
▪컨테이너부두시설 개발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

▪항만안전관리 강화
▪예⋅도선제도개선, 개항 질서 유지 
▪항만오염방지 대책강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도입
▪항만 내 위험물취급 안전관리강화 

▪국제항만 협력추진 ▪국제항만협회 활동, 국제항만간 자매결연

항만 

건설

▪항만시설물 및 

  공사시공관리

▪항만시설물 안전관리 구축
▪항만공사 품질관리 및 품셈개정⋅보완
▪항만개발⋅건설업무의 전산화 추진 

▪항만기전설비 및 

  하역장비
▪항만하역장비 수급 및 시공관리
▪항만기전설비⋅갑문시설 등의 유지개량

자료 : 해운항만청, ｢해운항만백서｣, 1996. 5. 내용을 토대로 구성.

33) 해운항만청이 발간한 ｢해운항만백서(1996)｣를 보면, 제2장 해운정책에서 “해운정책은 해운산업에 

관한 정부정책으로서 산업정책의 일부분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과 항만에 대한 기능

과 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해운을 “국제교역화물의 운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라
고 하고 항만은 하역과 지원성격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항만의 산업연관성 등 오늘날 중요시되고 있

는 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해운항만청, ｢해운항만백서｣, 1996. 5, pp. 17~20, pp. 47~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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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동향

이 시기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대상사업

의 선정과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건설사업(제1종시

설)과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건립사업(제2종시설)이 1995년 확정된 ｢’95 민자

유치 기본계획｣에 의거 1995년도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의 경우 1992년도에 항만법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포

기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차례에 걸친 공청

회의 여론수렴을 거쳐 1995년 10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

며, 1995년 12월 (주)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996년 2월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였다.34) 동 사업은 인천항국제여객부두 인근매립지 9,3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평 규모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본 시설 중 여객

터미널 부분(연면적 4,500평)은 착공 후 20개월 내에 완공하여 국가에 귀속되

고, 상가, 호텔, 회전전망대 등 상업시설은 2000년말까지 완공하여 40년간 사

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2) 해양수산부의 출범과 종합 항만정책의 추진(1996. 8~2001)

(1) 항만정책 동향

1996년 8월 8일 기존의 해운항만청이 수산청과 합쳐 해양수산부로 개편되면

서 본격적인 항만정책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정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수립된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항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35) 항만환경변화36)에 맞추어 4대 목표 17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37)

34) 동 사업은 경쟁사업이었다. 인천항종합여객시설(주)(동양폴리에스터/포스코개발 컨소시엄)와 (주)대
우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다.

35) 해운항만청 시절 뚜렷한 항만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해운항만청 자체가 건설교통부 산하행정청으로

서 집행기구였으며, 건교부가 도로, 철도 등 물류위주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었으므로 해운항만청도 

해운정책의 틀 안에서 항만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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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해양수산부 초기 5년간 항만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Goal Direction

항만개발계획정비 및 항만

투자확대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 항만개발계획의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

▪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및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추진

▪ 부산항신항⋅광양항 등 초대형 컨테이너 중심항만 개발

▪ 7대 신항만 및 기존항만 시설확충

▪ 항만 배후부지에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 개발

▪ 항만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

▪ 환경친화적 항만정비

항만운영 및 관리의 국제경

쟁력 강화

▪ 항만운영의 민영화 및 TOC제 정착

▪ 항만관리체제 개혁 및 항만공사제 도입추진

▪ 항만서비스 개선

▪ 항만분야 국제협력

항만시스템의 고도화

▪ 항만장비 업무관련 제도 정비

▪ 항만장비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 신 개념의 하역시스템 개발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 1996. 8~2001｣, 2002. 5.

이 시기에는 항만을 국제물류의 핵심거점으로 인식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 구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실천방향으로서 동북아물류중심

지화38)를 위한 중심항만개발, 항만배후지에 종합물류단지개발, 관세자유지역 

서 개편된 이후 중앙행정부서의 위상에 걸맞게 항만정책도 본격화된다.
36)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의 증가세 지속, 항만의 거점화와 피더화, 항만 인프라

의 대형화와 종합물류기지화, 항만운영의 네트워크화, 국가와 항만간 중심항만 경쟁 심화

3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 1996. 8~2001｣, 2002. 5.
38)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있었으나 정책반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정성적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었다. 반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해운항만청 당시부터 대형 중심항만 또는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 1996. 8~2001｣, 
2002. 5, p. 56) 이러한 주장이 해양수산부라는 중앙부서의 발족으로 종합정책으로 개념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중심지화는 해양수산부 발족이라는 매개체의 역할

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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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항만을 개발함으로서 항만과 배후지역을 중

심으로 물류흐름이 모이고 흩어지게 하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

세자유지역을 지정⋅운영하자는 것이다.

항만중심의 물류중심지화 구축을 위하여 항만개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

였다.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최종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적기항만

개발을 통한 항만시설확충, 항만투자재원확보 등을 중간목표로 설정하였다.

(2) 항만민간투자정책(민간투자법) 동향

① 지속적인 민자유치 추진

이 시기 항만법에 의한 항만민간투자실적은 1,385억 원이었으며,39) 목포신

외항(1-1단계) 사업과 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이 2001년 11월 착공되었다. 또

한 인천북항 1-1단계 고철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이 2001년 8월, 목포신외항 

1-2단계 다목적부두 1단계 사업이 2001년 12월 각각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시기 항만민간투자사업에서는 부산신항 1단계사업에 미국 CSX-WT사가 

24.5%의 지분(6천만 달러)을 출자하였다.40)

항만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의 활성화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중장기적인 사업추진 관점에서 중

장기 항만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총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1년까지 추진하

도록 계획되었다.

② 민간투자사업 재고시 및 재협상

1998년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개정 법률에 따라 기

존에 추진되던 사업의 협약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39) 1997~2001년간 경상금액 기준 실적(투입금액)이며 2001년은 예산액 기준임. 해양수산부, ｢해양수

산백서 : 1996. 8~2001｣, 2002. 5, p. 47
40) 그 후 CSX-WT지분을 DPW(두바이항만공사)가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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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된 목포신외항(1-1단계),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부산신항(1단계), 인천

북항(1-1단계) 사업이 재협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추진이 중단된 마산항(1-1단계), 울산신항(1-1단계) 사업이 민간

투자사업 추진가능성 검토를 거쳐 재추진 되었다.

3) 항만정책의 네트워크화 추진(2002~현재)

(1) 항만정책 동향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난 2002년 이후 항만정책은 항만중심의 물

류중심화 추진전략의 구체화로 요약되어 진다. 해양수산부 전반기 항만정책목

표를 계승하고 있으나 중심점이 물류로 이동하고 있다.

<표 3-8> 2002년 이후 항만정책의 목표와 방향

Goal Direction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 물류인프라 구축

▪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관리⋅운영의 효율화

▪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물류제도⋅환경관련 사항의 개선

항만개발 투자의 확대

▪ 중심항만의 개발

▪ 수도권 물류거점항만의 개발

▪ 기타 주요항만의 개발

항만관리⋅운영의 효율극대화

▪ 항만공사제의 도입

▪ 항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 재정립 추진

▪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 1996.8~2001｣, 2002. 5.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한반도 물류중심화로 구체화하였다. ‘물류산업의 발

전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물류산업을 항만관련 활동에 포함시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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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참조). 항만개발 투자확대 측면에서는 기존의 부산항⋅광양항의 중심

항만 개발에 이어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의 수도권 항만의 거점항만화가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는 동북아 경제권의 확대에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위한 중심항만 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광양항의 활성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광양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구축이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광양항 활성화 방안의 핵

심은 광양항의 문제점을 내륙 및 해상연계수송의 난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하여 광양항 배후지를 살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2) 항만민간투자정책 동향

① 타당성조사의 시행

2002년 해양수산부는 SOC 분야에서는 처음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기본설계조사를 시행하였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조사 시행은 1999년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이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조사로서 제시되고 

있었는데 주무관청차원에서 실정성적 적용은 없었다.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

석),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3선석)에 대하여 시행되었는데 동 조사에서

는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업비와 사업 추진상 발생 가능한 자연 지리적, 토목 

건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배후부지 개발타당성과 

본 사업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추진대안으로서 부분민자, BTL 사업방

식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재무적 투자자 등 잠재적투

자자 동향과 사업참여방안, 사업실행대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② 사업참여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 작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조사를 거쳐 2003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

어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자료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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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만민간투자사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

설 민간투자사업(해양수산부, 2002. 2)｣ 등 관련 자료집을 편찬하였다. 동 자료

집에는 항만민간투자방식, 절차, 용어, 추진단계별 개략 지침 등이 수록되었다.

③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조사가 정착되면서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타당

성 및 기본설계 조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항만분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사업 참여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

다. 이에 따라 2003년 및 2004년에 걸쳐 4개 사업이 타당성 및 기본설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쳤다. 인천북항 일반부두(2선석), 군산

항 3단계(잡화3, 컨테이너1),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인천북항 일반부두(2선석) 사업은 비관

리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군산항 3단계 사업의 경우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

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잡화 2선석을 우선추진하게 되었다.

3개 사업은 2005년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2006년7월 현재 

3개 사업 모두 가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3.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현황

1) 추진절차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

업을 지정 고시하는 것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검토하여 제안하고, 정부에

서 다시 적격성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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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고시사업과 제안 사업의 추진절차 비교

정부고시사업 단계 민간제안사업

대상사업지정
STEP
❶

제안서제출

RFP수립⋅고시(주무관청)
STEP
❷

제안서내용검토의뢰→제안서내용검토

(적격성검토)→검토의견 제출

사업계획제출
STEP
❸

제안내용공고(주무관청)

사업계획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STEP
❹

▪ 타 제안 있을 경우 : 평가

▪ 타 제안 없을 경우 : 제안자를 우

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
STEP
❺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

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STEP
❻

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공사시행→준공확인(주무관청)
STEP
❼

공사시행→준공확인(주무관청)

자료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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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현황

<표 3-10> 항만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06.10 기준)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  진  현  황

총 계 19개 사업
 안벽 56선석, 물양장 1,200m, 도로 17.54㎞, 
 총사업비 54,012억 원 (총투자비 73,851억 원)

소 계 2개 사업  안벽 3선석, 총사업비 1,069억 원(총투자비 1,279억 원)
준공⋅운영
(2)

목포신외항
(1-1단계)
목포신항만㈜
- 한라건설

⋅사업기간 : ’95~’04⋅총사업비 : 843억 원
  (총투자비 : 1,013억 원)⋅사업규모 : 안벽 2선석
  (다목적, 3만 톤)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5.12.15⋅사업시행자 지정  : ’97. 7.18⋅실시협약(변경) 체결 : ’00.12. 9⋅공사착수 : ’01. 1.15⋅준공(운영) : ’04. 5.29(’04. 6. 1)

목포신외항
(1-2단계)
제2목포신항만
㈜
 -한라건설

⋅사업기간 : ’01~’04⋅총사업비 : 226억 원
 (총투자비 : 266억 원)⋅ 사업규모 : 안벽 1선석
  (다목적, 3만 톤)

⋅제안사업서 접수 : ’00.10.17⋅제3자 제안요청 공고 : ’01. 2.27⋅협상대상자 지정 : ’01. 5.15⋅실시협약 체결 : ’01.12.28⋅공사착수 : ’02. 2.14⋅준공(운영) : ’04. 5.29(’04. 6. 1)

소 계 11개 사업
 안벽 35선석, 물양장 1,200m, 
 총사업비 34,848억 원(총투자비 48,197억 원)

사업
시행자 
지정(11)

- 
공사중-

부산신항
(1단계)
부산신항만㈜
 - 삼성건설

⋅사업기간 : ’96~’08⋅총사업비 : 16,480억 원
  (총투자비 : 23,886억 원)⋅사업규모 : 안벽 9선석
  (‘컨’ 5만 톤)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6.9.25⋅사업시행자 지정  : ’97. 6.30⋅실시협약(변경) 체결 : ’00.12. 1⋅공사착수 : ’01.11.17
 ※1-1단계(3선석) : ’06.1.19 운영 
   개시
  1-1단계(3선석) : ’07.1 준공 및 
                 운영 예정
  1-2단계(3선석) : ’09. 5월 준공 

및 운영 예정

인천북항
(1-1단계)
현대제철㈜

⋅사업기간 : ’97~’06⋅총사업비 : 851억 원
  (총투자비 : 1,103억 원)⋅사업규모 : 안벽 2선석
  (고철, 5만 톤)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7.5.19⋅협상대상자 지정 : ’97. 9. 4⋅실시협약 체결 : ’01. 8.21⋅공사착수 : ’03. 3. 10
 ※ 준공⋅운영 : ’07. 1

인천북항
(1-1단계)
동국제강㈜

⋅사업기간 : ’97~’06⋅총사업비 : 417억 원
  (총투자비 : 533억 원)⋅사업규모 : 안벽 1선석
  (고철, 5만 톤)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7.5.19⋅협상대상자 지정 : ’97. 9. 4⋅실시협약 체결 : ’01. 8.21⋅공사착수 : ’03. 3. 10
 ※ 준공⋅운영 :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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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  진  현  황

인천북항
(2-1단계)
동부인천
항만㈜
-동부건설

⋅사업기간 : ’01~’07⋅총사업비 : 1,896억 원
  (총투자비 : 2,543억 원)⋅사업규모 : 안벽 3선석
  (다목적, 5만 톤)

⋅제안사업서 접수 : ’01. 5. 14⋅제3자제안요청공고 : ’01. 10. 17⋅협상대상자 지정 : ’02. 1. 23⋅실시협약 체결 : ’03. 2. 18⋅공사착수 : ’03. 8. 20
 ※ 준공 및 운영 : ’08. 2. 예정

군산 비응항
㈜피셔리나
-동양건설산업

⋅사업기간 : ’01~’06⋅총사업비 : 987억 원
  (총투자비 : 1,238억 원)⋅사업규모 : 물양장 
  1,200m

⋅제안사업서 접수 : ’01. 5. 14⋅제3자제안요청공고 : ’01. 10. 17⋅협상대상자 지정 : ’02. 1. 23⋅실시협약 체결 : ’03. 2. 18⋅공사착수 : ’03. 7. 30
 ※ 준공 및 운영 : ’07. 1. 예정

울산신항
(1-1단계)
울산아이포트
㈜
-현대산업개발

⋅사업기간 : ’01~’08⋅총사업비 : 1,893억 원
  (총투자비 : 2,578억 원)⋅사업규모 : 안벽 6선석
  (컨2, 다목적2, 광석2,
  2만 톤)

⋅민자유치 대상사업 재지정 : 
  `99. 12. 31⋅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00. 12. 8⋅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01. 5. 29⋅협상대상자 지정 : ’01. 12. 17⋅실시협약 체결 :’04. 3. 22⋅공사착수 : ’04. 7. 1
 ※ 준공 및 운영 : ’09. 7. 예정

포항영일만
신항(1-1단계)
포항영일신항
만㈜
-대림산업

⋅사업기간 : ’01~’09⋅총사업비 : 2,465억 원
  (총투자비 : 3,316억 원)⋅사업규모 : 안벽 4선석
  (컨 4, 2만 톤)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 
  ’96. 3. 15⋅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 
  ’01. 6. 20⋅협상대상자 지정  : ’01. 10. 26⋅실시협약 체결 : ’04. 6. 10⋅실시계획 승인 : ’05. 7. 8⋅공사착수 : ’05. 8. 8
※ 준공 및 운영 : ’09. 8. 예정

마 산 항
(1-1단계)
마산아이포트
㈜

⋅사업기간 : ’00~’10⋅총사업비 : 2,246억 원
  (총투자비 : 3,092억 원)⋅ 사업규모 : 안벽 4선석
  (컨 2, 다목적 2, 2~3만 톤)

⋅민자유치 대상사업 재지정 : 
  `99. 12. 31⋅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00. 11. 27⋅협상대상자 지정 : ’01. 6. 20⋅실시협약 협상개시 : ’01. 7. 10⋅실시협약 체결 : ’04. 6. 24
  실시계획 승인  ’05. 12. 1
  공사착공 : ’05. 12. 27

인천북항
(일반부두)
인천북항부두
운영㈜
 - 쌍용건설

⋅사업기간 : ’03~’08⋅총사업비 : 1,138억 원
  (총투자비 : 1,364억 원)⋅사업규모 : 안벽 3선석
  (잡화, 2만 톤)

⋅대상사업 지정⋅고시 : ’03. 6. 28⋅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03. 8. 23⋅협상대상자 지정 : ’03. 12. 24⋅실시협약 체결 : ’05. 7. 7⋅공사착수 : ’0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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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   진   계  획

평택항
(다목적부두)
평택아이포트
㈜
-현대산업개발

⋅사업기간 : ’03~’08
⋅총사업비 : 1,367억 원
 (총투자비 : 1,685억 원)
⋅사업규모 : 안벽 3선석
 (다목적, 3만 톤)

⋅대상사업 지정⋅고시 : ’03. 6. 28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03. 8. 23
⋅협상대상자 지정 : ’03. 12. 23
⋅실시협약 가서명 : ’04. 11. 19
⋅실시협약 체결 : ’05. 6. 8(’06. 9. 1 착공)

부산신항
(2-3단계)
부산컨테이너
터미널㈜

⋅사업기간 : ’05~’10
⋅총사업비 : 5,108억 원
  (총투자비 : 6,859억 원)
⋅사업규모 : 안벽 4선석
  (컨부두, 5만 톤)

⋅타당성 조사 용역 : ’03. 10~’04. 8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5. 1. 13
⋅사업계획서 접수 : ’05. 5. 31
⋅협상대상자 지정 : ’05. 6. 15
⋅실시협약 체결 : ’06. 10. 23
  * 주간사 : 현대산업개발

소 계 5개 사업
안벽 15선석, 도로 17.54㎞

총사업비 12,355억 원(총투자비 16,866억 원)
협상

대상자 
지정(5)

- 
협상중-

광양항
(3-3단계)
광양컨테이너
터미널㈜

⋅사업기간 : ’03~’10
⋅총사업비 : 5,847억 원
  (총투자비 : 8,004억 원)
⋅사업규모 : 안벽 5선석
  (컨부두, 5만 톤)

⋅제안사업서 접수 : ’03. 8. 28.
⋅대상사업지정 및 제 3자 
  제안요청 공고  : ’04. 6. 5
⋅협상대상자 지정 : ’04. 10. 13
  - 주간사 : 동양건설산업

광양항(여천)
일반부두
여천민자부두
㈜

⋅사업기간 : ’03~’08
⋅총사업비 : 573억 원
  (총투자비 : 711억 원)
⋅사업규모 : 안벽 2선석
  (잡화, 2만 톤)

⋅제안사업서 접수 : ’03.10.23
⋅대상사업지정 및 제 3자 제안요청
  공고 : ’04. 6. 5
⋅사업제안서 접수 : ’04. 9.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4. 10. 2
  실시협약 가서명 : ’06. 1. 20
   * 주간사 : 보성건설

군산항3지구
(잡화부두)
군장신항만㈜

⋅사업기간 : ’03~’10
⋅총사업비 : 993억 원
  (총투자비 : 1,318억 원)
⋅사업규모 : 안벽 2선석
  (3만 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03. 3.~’04.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5. 1. 13
⋅사업계획서 접수 : ’05. 4. 12
⋅협상대상자 지정 : ’05. 5. 10
  실시협약 가서명 : ’06. 6. 30
  * 주간사 : 벽산건설

평택항 내항 
서부두
(양곡부두)
평택당진항양
곡부두㈜

⋅사업기간 : ’03~’10
⋅총사업비 : 1,190억 원
  (총투자비 : 1,518억 원)
⋅사업규모 : 안벽 2선석
  (양곡, 5만 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03. 7.~’04. 5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5. 1. 13
⋅사업계획서 접수 : ’05. 4. 1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5. 5. 10.
  실시협약 가서명 : ’06. 5. 18
  * 주간사 : 고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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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   진   계  획

- 협상

준비중 -
부산신항 제2
배후도로건설

⋅사업기간 : ’04~’11
⋅총사업비 : 3,752억 원

  (총투자비 : 5,315억 원)
⋅사업규모 : 
  신항만→진례JCT
  (17.54㎞)

⋅제안사업서 접수 : ’04. 9. 1
  (부산청 접수)
⋅제안서 검토(PICKO) : ’04. 12.
⋅제3자제안요청 공고 : ’06. 4. 27
  사업제안서 접수 : ’06. 7. 25
  협상대상자 지정 : ’06. 8. 25
  * 제안자 : 롯데건설

소 계 1개 사업
안벽 3선석

총사업비 5,740억 원(총 투자비 7,509억 원)

민간제안 

사업(1)
-제3자제

안공고중

부산신항

(2-4단계)
⋅사업기간 : ’05~’11
⋅총사업비 : 5,740억 원

  (총투자비 : 7,509억 원)
⋅사업규모 : 안벽 3선석

  (컨부두, 5만 톤)

⋅제안사업서 접수 : 
  ’04.11.22(부산청 접수)
⋅제안서 검토(PICKO) :  ’05. 2.
⋅제3자제안요청공고 : ’06. 11. 8
  * 제안자 : 쌍용건설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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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1. 평가 방법

본 연구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지표 분석과 포커스 그룹, 개인별인터뷰 등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정량적조사와 포커스 그룹, 개인별인터뷰의 혼합방법은 정책평가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따랐다.

<표 4-1> 사업 및 정책평가 연구방법 사례

활용방법 ① ② ①+② ①+②+
④

①+②+
⑤

①+②+
③

①+②+
③+④ ⑥ 계

빈도 37 3 20 18 1 123 55 1 258
주 : 활용방법은 ① 인터뷰, ② 포커스 그룹, ③ 정량적조사연구, ④ 지역방문, ⑤ 문헌분석, ⑥ 기타 등임

자료 : Liz Spencer, et. al., Quality in Qualitative Evaluation : A framework for assessing research 
evidence, Cabinet Office, London, 2003.8, p. 56

1) 포커스 그룹 

(1) 포커스 그룹 조사방법의 개요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정성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의 하나로서 목적이나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정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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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ethodology)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방법은 1950년 초 대

규모 국가차원의 서베이에 활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1980년 초부터는 

마케팅 분야와 보건학 등의 사회학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41). 본 

연구의 대상인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자료 보다는 정책수단과 성과

에 나타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며, 이러한 자료는 전문가의 의

견이나 개방형 설문지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의 의견은 제한된 영역과 정책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

공하지 못하며, 정책경험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와 문헌자료

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으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커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 

조사방법이 유용하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특성과 본 연구에서 시도한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42). 첫째, 조사목적의 측면에서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은 조사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rules)보다는 참여자의 견해나 직관(insight)

을 얻고자 한다. 즉 조사자는 포커스 그룹의 토론과정에서 토론의 내용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감정이나 아이러니, 모순 그리고 긴장감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실(facts)은 물론 그 사실에 내포된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자(일선공무원)나 정책대상

자(민간기업)등의 참여자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의 토론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의 공식적 입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를 위해 적절한 질문이 구성되며 자유스러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포커스 그룹

이 운영된다.

둘째, 포커스 그룹 조사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룹의 토론내용을 조사

41) 김후자⋅김정남, “정성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Focus group method)에 대한 고찰”, 
NuriMedia Co. Ltd., 2003, pp. 2~3.

42)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의 주요 특징과 방법은 Iowa State University, “Focus Group Fundamentals”, 
Methodology Brief, 2004. 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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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즉 토론의 내용이 수집하려는 자료이며 당해 그룹의 결합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6-8명을 

기본단위로 하여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셋째 하나의 포커스 그룹은 동질

적인 참여자로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학력이나 소득, 직업 그리고 

개성이 다를수록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극적이어서 토론결과 즉 자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능한 한 동질적인 참여자로 그룹을 구성하되 다양

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정책결정

이나 집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과 정책대상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정책대상자 그룹도 이해관계가 다른 건설사와 항만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었다. 

넷째, 조사 자료는 정량적분석이 아닌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정리된다. 본 연

구에서는 토론의 질문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다. 의견이나 토론내용의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2) 포커스 그룹 조사 시행

포커스 그룹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는 2006년 11월 6일  

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투자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쟁점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2차는 2006년 11월 9일에 건설사를 위주로 하

여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문항 항목 질의도 병행하

였으며 시행자 관점에서의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을 토론하였다. 3차는 운영사, 

금융 및 회계 컨설팅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3) 정책 전문가 포커스 그룹 조사 주요내용

조사의 내용을 일반화하려는 의도보다는 포커스 그룹을 수행한 분위기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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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평가분야에 대한 그룹 내 또는 그룹간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포커

스 그룹은 평가분야별로 토의 주제를 유인물로 배포하고 메모하게 한 뒤 수행

하였다. 평가의 특성상 토의주제는 3개의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룹

의 특성에 따라 토론의 초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43)

첫째,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의 촉진 측면에서는 전체 그룹이 긍정

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의 도입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

견이 많았다. 1차 그룹에서는 정책입안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책목표

와 추진과정에서의 달성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고 

향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책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

할 것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1차 그룹에서는 좀더 다양한 대상사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요추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

보의 부족 및 비대칭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상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2차 및 3차 그룹에서도 유사하였다. 운

영수입보장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면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담당기관의 관할권을 보다 유연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도 있었다.

셋째, 추진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그룹인 2차 그룹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처간 협의부족과 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

우 모든 민간은 비용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많이 논의되었다. “주무관청은 

시간적인 개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시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주장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으며, 일부 

43) 일부 의견의 경우 항만시설의 경우 민자사업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하주(荷
主)의 이용유인을 증가시키기에는 민자사업이 적합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항만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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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있는 기업은 그런 것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 3차 그룹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상 등의 추진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시협약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와 협상의 초점을 그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특히 

사업시행자 그룹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와의 비교를 통해 민간투자 항만의 

추진체계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별

로 의견이 달랐다. 1차 그룹에서는 초기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

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사업시행자 그룹에서는 최

근의 경쟁을 염두에 둔 듯 지나친 경쟁은 건설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재정사업대비 사업비절감효과는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단계까지 포

함하여 전 기간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최근 사업의 경

우 건설단계에서도 재정사업과 비교할 정도로 저렴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위험이 민간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섯째, 시설확충효과는 모든 토론자 그룹에서 동일하게 상당한 효과가 있

었음을 인정하였다.

일곱째, 투자자다양화를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일

관성과 담당공무원의 정책마인드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 인정하여 상당한 효과

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사업시행자 그룹에서 건설회사들은 지나친 

선사, 운영사위주의 정책이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운영사가 참여한 3차 그룹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당시 TOC제도 등 시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운영사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민자

사업이 건설사 위주로 추진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시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운영사들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

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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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1) 설문의 방향과 목적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계량화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목

적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성과 등 2가지 평가영역에 대

하여, 각각 4개 및 3개의 평가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함으로써,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 구체화하는데 있다.

(2) 조사설계

모집단은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항만시설 민간

투자사업에 사업자, 연구 및 자문, 정책집행, 대주단,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하였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프

레임(sample frame)은 시행사업의 주주 및 대주단 명부,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자, 평가위원단, 해양수산부와 우리 원의 정책 및 연구 자문단, 정책집행자, 민

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위주로 한 SOC포럼 등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명단을 이용하였다. 표본은 건설사(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항만이

용자(선사, 운영사, 물류회사),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구 및 자문(전문연구

기관 및 학계, 회계, 법률 등 컨설팅 분야), 공공분야(정책담당자)44) 등 5개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표본프레임은 263명이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단 중 설문대상자 들의 소속기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표본추출

(quota sampling) 및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하였다.

건설사 74명, 재무적 투자자 24명, 항만이용자분야 17명, 연구 및 자문 46

44) 공공분야는 항만민자사업 정책 실무담당자와 공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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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공공분야 17명 등 총 17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법률회사는 변호사, 전문가는 교수 

및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공공부문은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항만민자사

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7개의 평가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즉 정책

형성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적절성,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명료성, 추진체계의 적

정성,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을, 정책성과분야에서 사업비절감 효과, 시설확

충효과, 투자자다양화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14개 다지선택형 기본문항을 구성

하고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부기하도록 자유응답형 문항을 추가하여 

다지선택형 문항에서 분석할 수 없는 설문응답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지선택형 기본문항의 경우 설문응답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정량적으로 측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충분한 고려 

없이 설문응답자가 보통 혹은 중간으로 답변하여 설문결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없도록 짝수 척도를 이용하

였다.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6점 척도로 각각의 서술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동의함까지 6개의 단계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

는 경우는 5점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코딩하여 2.5점이 중

립적인 경우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문항에 추가된 자유응답형 문항의 경우, 조사대상이 건설사, 운영사, 정

책집행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량적 평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투자정책과

정의 중요도와 참여자간 경쟁 촉진, 시설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에 대

한 추가 질문을 통하여 분석의 다각화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자유응답형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지의 세부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설문지는 2006년 11월 17~20일 기간 중 이메일 및 팩스로 대상자에게 발송

하였고, 27일까지 회수된 78부(회수율 43.8%)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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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설문조사 개요

구분
표본

프레임
표본
추출

회수부수 회수율 구성비

건설사 건설 및 엔지니어회사 88 74 26 35.1% 33.3%
항만이용 및 운영자 선사, 운영사 ,물류회사 29 17 8 47.1% 10.3%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 46 24 6 25.0% 7.7%

연구 및 자문
전문연구기관 및 교수, 
회계, 법률 등 컨설팅

81 46 28 60.9% 35.9%

공공분야 정책담당자 19 17 10 58.8% 12.8%
계 263 178 78 43.8% 100.0%

(3) 설문조사의 기술통계

① 응답자의 SOC 시설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 

표본추출 방식에 의해 모든 응답자가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이들 중 76.9%가 항만시설 외의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참여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항만시설 외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도로

60 76.9%

48 23.0%
철도 38 18.2%
공항 17 8.1%
물류 32 15.3%
환경 34 16.3%
기타 22 10.5%

없다 18 23.1% 18 8.6%
계 78 100.0% 209 100.0%

주: 응답자별 사업 참여경험을 합한 것임.

②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 평가 결과

설문결과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응답자의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3.28로서 정책과정에 대해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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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였다. 특히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대상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재정사업

대비 시설확충효과와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

였다. 다만 추진체계의 명료성과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운영기간중 사업관리, 

정부지원체계와 규제의 적정성 그리고 여론수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대상자와 정책집행자 관련 그룹 간에 응답결과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

석하기 위해서 건설사, 항만이용자, 재무적 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그룹과 연

구 및 자문 집단과 공공분야의 정책⋅자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78명의 응답자 중 사업시행자 집단은 40명, 정책⋅자문가 집단 38명으

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평가점수가 3.20과 3.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

이 비슷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별로 살펴보면, 추진과정의 체계성 중 사업계획서 평가문항과 제반

정부지원 문항, 정부지원의 행정체계 중 건설보조금 지원체계 항목과 운영수입 

보장 항목과, 참여자 경쟁의 적정성 항목 등 5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자

문가 집단이 사업시행자 집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다45). 

사업계획서 평가의 체계성에 대한 문항에서 사업시행자 그룹이 낮게 평가하였

으며 특히 사업추진 초기에 많은 자원을 투여하는 건설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였다. 정부지원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두 그룹 간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설보조금 지원 및 운영수입보장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과 정부측의 시각차가 존재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인 사업시행자 

그룹은 지원업무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운영수입보장항목에서는 최근의 일부 항만과 체결된 협약에 명시된 간주

사용료46)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자 그룹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p-value가 각각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간의 응

답결과에 차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6) 민간의 과도한 가격할인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으로 사용료를 제한한 것으로 운영수입보

장 규모를 산정할 때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저가의 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부

작용을 낳고 있다. 즉, 협약에서 정한 사용료의 변동 인정범위는 대개 85%-90%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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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쟁의 적정성 항목은 최근 사업에서 나타난 경쟁상황을 감안하여 정책

⋅자문가 그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경쟁의 당사자인 사업시행자 그룹에

서는 과당경쟁을 이유로 부정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자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또한 시설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은 대

상사업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정책과 사업의 목표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 평가 결과 1

전체
(78명)

사업시행자
(40명)

정책⋅자
문등(38명) t-value p-value

4. 정책목표의 적절성 3.69 3.63 3.76 -0.601 0.550
5. 대상사업의 적정성 3.44 3.45 3.42 0.136 0.892
6. 추진체계의 명료성 2.90 2.75 3.05 -1.232 0.222
7. 추진과정의 체계성 3.14 3.00 3.27 -1.598 0.114

대상사업선정과정 3.19 3.15 3.24 -0.383 0.702
RFP수립 및 그 내용 3.36 3.33 3.39 -0.321 0.749
사업계획서평가 3.08 2.80 3.37 -2.290 0.025
협상, 실시협약 3.05 2.95 3.16 -0.858 0.394
실시계획승인 3.46 3.38 3.55 -0.924 0.359
제반 정부지원 2.94 2.53 3.37 -3.703 0.000
운영기간중 사업관리 2.87 2.90 2.84 0.273 0.786

8. 정부지원 체계의 적정성 2.90 2.57 3.20 -2.569 0.012
건설보조금지원 체계 3.12 2.73 3.53 -2.921 0.005
운영수입보장 체계 2.62 2.18 3.08 -3.045 0.003
정부의 업무체계 2.91 2.82 3.00 -0.728 0.469

9. 정부규제의 적정성 2.85 2.70 3.00 -1.228 0.223
10. 참여자 경쟁의 적정성 3.08 2.74 3.42 -2.673 0.009
11. 여론수렴의 적절성 2.65 2.54 2.76 -1.016 0.313
12. 재정사업대비 사업비 절감효과 3.22 3.33 3.11 0.784 0.436
13. 재정사업대비 시설확충 효과 3.87 3.85 3.89 -0.218 0.828
14. 투자자 다양화의 정책 효과 3.36 3.20 3.53 -1.325 0.189

100% 중 창의와 효율의 중요도

15. 창의와 효율 vs. 항만시설확충 49.5  52.8 46.2 1.534 0.129
주 : 평가는 6점 척도로 하되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0점, 매우 동의하는 경우를 5점으로 코딩하여 2.5점을 

중립적인 경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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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 평가 결과 2

정책목표 대상사업 추진체계 다양화 응답

 16. 참여자 경쟁촉진에 중요한 정책과정

가중빈도 93 195 80 75

75빈도 53 72 52 45

순위 2 1 3 4 

 17. 시설확충에 중요한 정책과정

가중빈도 120 179 82 57

74빈도 60 71 55 33

순위 2 1 3 4 

<표 4-6>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 평가 결과의 재구성

평가영역 평가분야와 기준
전체

(78명)
사업시행자

(40명)
정책⋅자문
등(38명) t-value p-value

정책과정

(과정평가)

정책목표의 적정성 3.69 3.63 3.76 -0.601 0.550
대상사업의 적정성 3.44 3.45 3.42 0.136 0.892
추진체계의 적정성 2.94 2.76 3.13 -2.038 0.045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참여자경쟁의 
적정성

3.08 2.74 3.42 -2.673 0.009

여론수렴의 
적절성

2.65 2.54 2.76 -1.016 0.313

정책성과

(총괄평가)

사업비절감 효과 3.22 3.33 3.11 0.784 0.436
시설확충 효과 3.87 3.85 3.89 -0.218 0.828

투자자 다양화효과 3.36 3.20 3.53 -1.325 0.189
주 : 추진체계의 적정성은 설문응답의 추진체계의 명료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정부지원 체계의 

적정성, 정부규제의 적정성을 평균한 것임

그리고 설문결과를 정책형성과정 평가체계에 맞추어 재정리 한 결과 정책과

정에서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정책목표와 대상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중간성과를 보여주는 총괄평가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설확충효과와 투자자 다양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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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설문 평가 결과 도해

1.5

2.0

2.5

3.0

3.5

4.0

4.5

전체  3.7  3.4  2.9  3.1  2.9  2.9  3.1  2.7  3.2  3.9  3.4 

건설관련  3.9  3.7  2.9  3.2  2.8  2.8  2.7  2.7  3.6  4.0  3.2 

운영관련  2.8  2.5  2.0  2.2  1.7  2.0  2.0  1.8  1.8  3.4  3.4 

재무투자자  3.7  3.8  3.0  3.4  2.8  3.2  3.8  3.0  4.2  4.0  3.0 

연구 및 자문  3.9  3.5  3.0  3.2  3.1  2.8  3.3  2.5  3.3  4.0  3.5 

공공부문  3.3  3.2  3.3  3.4  3.4  3.7  3.4  3.2  3.5  3.8  3.4 

정책목표
적절성

대상사업
적정성

추진체계
명료성

추진과정
체계성

정부지원
적정성

정부규제
적정성

경쟁의
적정성

여론수렴
적절성

사업비
절감효과

시설확충
효과

투자자
다양화
효과

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적정성

(1) 평가

정책의 형성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는 입법 시기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같은 방향

인가 아니면 명백히 상반되는 방향인가를 우선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

책이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서 채택이 되었는지,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

의 정도가 강하여 집행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이 평가의 지표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은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모든 사

회간접자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간

투자법의 정책목표, 즉, “민간투자 촉진”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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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설의 확충⋅운영”이라는 목표가 민간투자법의 제정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것인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 및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변화를 적

정한 수준으로 유도해 정책을 집행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정책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의 민간투자법이 제정되기 전 1991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법은 80년대 중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예산구조상 공공투자사업비를 단기간 내에 충분

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인책이 특혜와 정경유착의 시비를 극복하기 어

렵다는 판단과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47)으로 결국 민자유치

특례법안은 백지화 되었다48). 비록 이 법은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바람을 막기 위해 많은 반대를 극복하고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제

정한 정부가 개발바람을 몰고 올 민자유치촉진 정책을 추진한 것은 당시의 사

회경제적 배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1994년 현재의 민간투자법의 모태가 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

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될 당시는 1980년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이 

90년대 초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문민정부의 각종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되어 큰 무리 없이 제정되었다49). 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

47) 이 법안이 무산된 후 92년의 SOC투자예산이 91년보다 불과 4.1% 늘어난 총3조8천4백48억 원으

로 집권 5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운송신문 웹페이지, http://www.ktpress.co.kr/silmoo 
_read.asp?key=72, 2006.11.1접속

48) 1991년 10월 롯데그룹이 참여한 영등포 민자역사의 쇼핑센터분양에서 특혜시비가 일면서 민자유

치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헌구⋅모창환(2003), “SOC 민간투

자사업제도의 개선방안”, KOTI, ｢SOC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2003. 3. 14

49)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있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되었다.  하헌구

⋅모창환(2003)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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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형성하여 정책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교적 적정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간투자의 촉진이라는 정책과정의 목표는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고 

정책 입안 시기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의 창의와 효율의 도입을 정책목표로 한 것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대규모 사업수익성이 부족한 국가중점사업위주의 대상사업 선정 

체계 내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과 효율성은 건

설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운영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에

서  “건설비용은 당해사업 전기간까지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30%

수준에 불과하다”(전문컨설팅)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물의 운영기간이 종료

되어야 창의와 효율성의 실현에 대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건설비

용은 정부가 발주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될 수가 없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동일한 경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공비용이나 기간 초과 등 건설리스크가 정

부에서 민간으로 옮겨지는 체제에서 정부의 책임으로 건설되는 재정사업보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대안으로서 조달비용이 

저렴한 국공채의 발행이나, 특별세를 통한 기금이 당시에 많이 제시되었다50). 

결국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초기에는 발현될 수도 또한 측정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약화시켰다. 민간투자정책이 대형건설

사들의 참여로 특혜시비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목

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라는 표현으로 건설기간 중에도 비용절

감을 기대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항만시설은 정부의 선석관리업무를 민

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시설의 운영기간중에 

가능한 것이고, 실제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법과는 별도로 “부두운영회사제”

를 계획하고 있어서 비교 가능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제공 분야가 존재하지 않

게 되어 민간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측정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정책대

50) 한국언론재단의 1990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 검색(www.kinds.or.kr)에서 그러한 

대안이 많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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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지지도 측면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하

는 경우에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단위사업에서 발현되기보다는 민

영화와 같이 정부서비스의 영역을 민간이 대신할 때 최대화 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투자 기본방침은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시행되어야 함51)” 이라고 하여 민영화를 통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은 처음부터 기대될 수 없었다.

요약컨대, 정책목표는 민간투자의 촉진 측면에서 확보한 긍정적인 평가는 

창의와 효율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민간투자법의 정책목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형국이다. 즉, 수익성이 

부족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책임으로 짓게 해놓고 민간참여의 경

쟁을 목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오히려 보장해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

어 효율성은 오히려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 유동성위

기를 겪은 후 개정된 민간투자법에서 운영수입보장까지 도입하여 더욱 심화되

었다. 포커스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1991년과 1994년의 정책배경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 정부의 부

족한 재정자금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컸죠, 그런데 ’99년도에는 그것보다 구조개

혁, 규제완화 등의 분위기에 따라 …. 주 목적이 바뀌었는데 민간의 창의와 효율

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 ….”(정책입안전문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는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부족한 돈을 

민간에게 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한 싸게 빌리

는 방법이 뭔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을 텐데 …. 어떻게 하다보니 그

때그때 포커스가 달라서 …. 두가지중 하나를 쫓다 보면 다른 쪽은 퇴색될 가능성

이 있다….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컨설팅전문가)

51) 재정경제원, ｢’95 민자유치기본계획｣,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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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규모가 클수록, 또한 입안과정에 정책집행자가 

참여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집행이 어려워진다. 기존의 항만시설 민간자본 투자

제도와는 전혀 다른 민간투자법은 정책담당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98년 개정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협상과 협약을 통해서 건설 

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입법하였다. 이는 정책담당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 정부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입찰에 부치던 재정사업과도 다르고 민자

가 공사한 후에 준공시점에서 총사업비를 정산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체계와도 

다른 즉 기존의 업무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업무감사를 의식하는 정책

담당자는 하나하나 짚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

자본기획단 등과 같이 범국가적으로 입안되어 항만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참여

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제도는 지속적으로 수

정 ․ 보완될 수 밖에 없었다.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두고 행정지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매년 개정하여 발표함으로서 정책의 예측가

능성을 낮추었고 정책집행자들의 재량과 소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상당히 지연되었다.

“….심플하고 간단한 제도로 패러다임에 충실했던 것이 공무원 손에 들어가서 시

간이 지나면 …. 의도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다.”(정책입안전문가)

“너무 자주 바뀌죠. 사실은 해마다 …. 몇 년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씌어져 있는 지

는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 매년도 기본계획을 다 갖고 있어야 컨설팅을 하던

지 자문을 하던지 가능한 것이죠. 예측가능성이 없는 거죠….”(컨설팅전문가)

 이와 같이 볼 때 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규모가 크고 게다가 정책입안과정

에서 정책담당자의 참여 정도가 크지 않아 정책집행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

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부합하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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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

로 평가된다(우수). 정책목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민간

투자의 촉진은 매우 적정하였지만(우수)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목표는 부

적절했던(미흡)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투자법은 기존의 재정사업과 항만법에 

의한 민간투자제도에 비추어 볼 때 변화가 심하고 입안 과정에 정책담당자의 

참여가 적어 정책집행을 통한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보통). 요

약컨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목표의 적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설

문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책목표가 보통이상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6

점 척도에서 보통이상의 동의수준을 보임).

(2) 시사점

지금까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한 시설확충이라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정

책목표는 적정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확충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중심으로 한 정책목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의와 효율, 항만시설확충이라는 2개의 주제 가운데 그 중요성을 묻는 설문조

사 결과 창의와 효율의 중요도(49.5%)를 시설확충(50.5%)과 유사하게 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부의 꾸준한 항만시설 개발에 따라 어느 정도 시설

확충은 이루어졌으며 장래 항만물동량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시설 소요 규모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은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만시설 민간투자

정책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목표 균형점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상사업의 적정성

(1) 평가

대상사업의 적정성은 대상사업의 정책목표적합성과 대상사업의 명료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상사업이 얼마나 민간투자사업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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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는가를 의미하며, 후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추진절차, 위험분

담 등 제반조건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① 대상사업의 정책목표적합성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지정)은 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ⅱ)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 ⅲ)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ⅳ)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투자방식 결정, ⅴ)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본 타당성 조사, ⅵ)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신청, ⅶ)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

다.52) 총 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인 사업은 주무관청이 지정고시하고 2천억 원 

이상 사업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최근에는 적정한 대상사업선정과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전에 중장기 SOC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잠정적으로 민

간투자가능사업과 재정투자가능사업을 분석하여 개략 총 사업비와 추진시기를 

정하고 있다.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된 중장기 SOC투자계획 수립당시 항만민

자사업은 시급성53), 수익성54), 개발필요성55)을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SOC투

자계획수립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추진에 앞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수립하여 실제 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의미를 바탕에 두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위주로 하였다.56)

현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지정원칙으로 수익자 부담능력원칙, 수익성원칙, 

사업편익의 원칙, 효율성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57) 이러한 원칙은 SOC중

52) 기획예산처, 200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06. 1. 18.
53)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기준으로 계획수립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54) 정부 건설보조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재정우선사업으로, 50% 미만을 민간

투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시급성에 따라 민자우선, 민자양호, 민자가능사업으로 분류하였다.
55) 정책적 필요성을 의미한다.
56) 2004년에도 중장기 SOC투자계획수립이 있었으나 사업선정기준은 경제성 및 재무성을 위주로 하

였다는 점에서 200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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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계획 수립이후 실제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자 부담능력원칙이란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 편익에 상응하여 고 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성원칙이란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 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편익의 원칙이란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

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율성 원칙이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

재정 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이 기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민간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이 보유하여야 

할 기본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기 추진 사업의 건설보조금 비율은 기 추진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정책목표 부합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래 표는 기 추진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및 고시, 협약시기를 나타

낸 것이다. 사업의 배열은 추진시기와 관련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록 추진시기가 최근임을 말해준다. 최근시기로 올수록 대상사업 선정 및 지정

에서부터 협약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대상사업선정이 민간의 참여

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건설보조금 비율은 대상사업의 매력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위치, 화물의 종류, 경쟁상황에 따라 건설보조금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울산, 

57) 기획예산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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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에

는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건설보조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7> 기 추진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 및 건설보조금 비율

시기
목포
신항
1-1

부산
신항 

1

인천
북항
(1-1a)

인천
북항
(1-1b)

울산
신항
(1-1)

포항
영일
(1-1)

마산
항

(1-1)

인천
북항
일반

평택
당진
내항

군장
잡화

평택,
당진
양곡

부산
신항
(2-3)

평균

’95(1) 지정

’95(2) 고시

’96(1) 지정 지정 지정 지정

’96(2) 고시

’97(1) 고시 고시

’97(2)
’98(1)
’98(2)
’99(1)
’99(2) 지정 지정

’00(1)
’00(2) 협약 협약 고시

’01(1) 고시 고시

’01(2) 착공 협약 협약

’02(1)
’02(2)
’03(1) 지정 지정

’03(2)
’04(1) 협약 협약 협약

’04(2)
’05(1) 협약 협약 지정 지정 지정

’05(2)
’06(1)
’06(2) 협약 협약 협약

건설보조

금

42.5
%

25.5
%

23.9
%

29.6
%

13.3
%

40.7
%

36.6
%

25.6
%

20.8
%

35.6
%

0.0
%

0.0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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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수익성의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책목표 부합성은 어느 정도 타

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표 4-8>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사업 민간투자가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NO
YES

본 타당성 조사
 
▪주무관청 → 연구기관 등
▪결과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2천억 원 미만사업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2천억 원 미만 사업 : 주무관청 자
체 지정 및 고시후 기획예산처 통보

▪2천억 이상 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대상사업의 정책목표부합성과 관련하여 설문응답자들은 적극적 동의에 가까

운 답변을 보였다(평균 3.44). 전반적으로 건설, 운영, 재무투자자가 평균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공익적 시각이 강한 연구 및 자문분야와 정책실무담당

자들은 민간보다 조금 낮은 긍정적 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대상사업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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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했던 만큼 추진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건설, 운영, 재무투

자자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 응답을 하였지만 다양한 시설의 개발과 시설공급

과잉에 따른 과투자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최초 사업시행시 항만사

업의 성격과 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견

해는 입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기준 측면에서 정책목표적합성을 평가한

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견해를 본다면 약간 동의에 가까

웠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보통)할 수 있다.

② 대상사업의 명료성

대상사업의 명료성은 대상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업범위, 추진절

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위험분담) 등 제반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대상사업이 명료할수록 그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대상사업의 명료성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시과정에서 나타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사업개요, 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사업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참여자가 중요시하는 항목은 ⅰ) 사업시행조건-투자 및 운영관련

사항, 기타 사업시행관련 사항,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원, ⅱ)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사업계획서 평가 등이다.58) 투자 및 운영관련 사항은 사업을 결정하는 수

익률 및 사용료 결정, 총 사업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항만민간투자사

업의 경우 사용료는 수입의 절대적 요인이지만 도로사업처럼 규제가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시장사용료 수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총 사업비의 경우 공사비 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역장

비59)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물동량과 연동하여 신축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58) 해양수산부, 항만민자사업 평가체계 향상방안 수립 연구, 2006.6, p. 71.
59) 부산항신항 2-3단계 사업의 경우 하역기기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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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총 사업비 등을 평가

하고 있어 이들 조건이 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자들은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사용료나 하역기기 등

은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4-9>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구성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관련공사계획, 사업대상 위치도

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방법

사업시행
조건

투자 및 
운영관련 사항

사업추진방법,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 
총사업비 등의 산정

항만건설
관련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 운영시스템 및 운영설비, 
시공자의 자격, 공사의 준공 및 확인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사업시행감독 및 행정처분, 견실시공, 
사업시행보증 및 지체상금

기타 사업시행
 관련 사항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 부대사업, 
투자계획 조정,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재정지원,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행정지원, 
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매수청구권의 인정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및 지정조건,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의 일반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시 우대점수

사업추진
일정

관련자료 열람, 사업위치(예정지)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 
사업신청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사업신청서류 제출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지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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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시행관련 사항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부대사업 조건 등이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고,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의 명료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명료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비교적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설

문답변 평균 2.90). 평가기준, 위험분담 등과 관련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불

분명한 것이 많고, 총괄적 기준은 명확하나 세부기준은 불명확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응답자는 점차적으로 명료성이 개선되고 있다

는 점을 동의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대상사업의 명료성에 대한 요구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을수록, 경쟁가능성이 

클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곤 하였

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업의 경우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경우 양곡화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범위와 협상의 조

건이 논란이 되었다.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업신청자가 계획한 본 사업시설의 설계내용이나 운영시스템 및 운영설비 

등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양곡화물 유치계획이 현실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물동량은 양곡화물 유치를 계획

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부 등 관계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양곡이외의 화물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화물내용

을 조정할 수 있음.(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p.25.)”

먼저 사업시설의 설계내용이나 운영시스템 및 운영설비 등의 부적합여부와 

양곡화물 유치계획의 비현실성을 부적격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과 관련

하여 무엇이 부적격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다. 정부입장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설규모를 조정하여 평가에서 좋은 득점을 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사업자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 평가과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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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화물유치와 관련하여 양곡 이외의 화물의 유치가 가능할 경우 유치화물

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 조항의 해석

과 관련하여 양곡화물이 무엇이며 사업제안서에 양곡화물이외의 화물을 유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양곡화물은 낱알성 곡물만을 의미한다고 적시하였다(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민

간투자사업 사업설명회, 2005.1.27.)

정부가 양곡이외의 화물의 유치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추진사업과의 조정

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양곡부두에서 처리될 수 있는 양곡

화물은 낱알성 곡물 이외에 사료부원료가 있었는데 당시 사료부원료 화주는  

강력하게 평택항 이용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북항에 사료부원료

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를 개발하는 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화물유치와 관련하여 충돌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유로 사업추진시기까지 명확한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협상결과 

유치화물은 낱알성 곡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기 규정은 사족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의 대정부 압력과 요구가 있었다. 당시 

농림부는 양곡화주로부터 비 낱알성화물의 평택⋅당진항 처리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있었으며 해양수산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시기까지 미루

어두고자 했던 것이다.60)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험분담은 환차손 위험분담, 해지시 지급금 등이 있

다. 부산항신항 1단계 사업을 비롯한 14개 항만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

획(제3자 공고)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위험분담 원칙이나 해지시 지급금 조항

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이 4개(부산항신항 1단계, 울산신항 1-1단계, 마산항 

1-1단계,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가 되었다. 목포신외항 1-2단계 사업에서는 

위험분담의 원칙과 협약중도해지의 요건 및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인천북항 일반부두 및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다목적부두 사업 고

60) 이런 것은 일종의 ��의견일치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다.(에버트 비

둥,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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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에 처음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구체화하였다. 그러

나 그 후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및 광양항 3-3단계 사업에서는 위험분담의 원

칙을 삭제하고 해지시 지급금 규정을 실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

로 미루었다. 그 후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군산 일반부두, 부산항신항 2-3단

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는 위험분담의 원칙은 삭제하고 해지시 지급금 규정

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위험분담과 관련한 정부의 고시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분담에 관한 규

정은 최근사업에 이를수록 체계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0> 정부의 위험분담조항 변천(해지시지급금)

사업 고시일
위험분담원칙

규정
해지시

지급금 규정
비고

부산항신항1 ’96.9 × ×
목포신외항 1-2 ’01.2.27 ○ ○ 추상적, 개괄적 규정

인천북항다목적 ’01.10.17 ○ ○ 상동

군산비응항 ’01.10.17 ○ ○ 상동

울산신항1-1 ’00.5.29 × ×
마산항1-1 ’00.11.27 × ×

포항영일1-1 ’01.4.10 × ×
인천북항일반 ’03.8.23 ○ ○ 해지지지급금 산정기준 구체화

평택당진다목적 ’03.8.23 ○ ○ 해지지지급금 산정기준 구체화

광양항 여천 ’04.6.5 × ○ 실시협약에서 정함

광양항 3-3 ’04.6.5 × ○ 실시협약에서 정함

평택당진 양곡 ’05.1.13 × ○ 기본계획과 연동

군산 일반 × ○ 기본계획과 연동

부산항신항2-3 × ○ 기본계획과 연동

자료 : 각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제안공고

다만, 초창기에는 정부의 위험분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자역시 이

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험분담의 원칙을 삭제

한 것은 위험분담원칙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해지시지급금의 원칙을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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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지시지급금 및 위험분담의 원칙은 비록 사업추진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나

타나지는 않지만 장래에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부 모두 사

전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사업추진의 명료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시사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정이 정부의 정책목표에의 부합정도는 비교적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사업의 명료성 등은 약간의 부정적 평가가 가

능하다. 비록 사업이 진행될수록 정부도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대상사

업의 명료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규정에 대

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체계의 적정성

(1) 평가

항만민자사업에서 추진체계의 적정성 평가는 주요 추진체계별로 시행될 수 

있다. 주요 추진체계는 ⅰ) 대상사업선정과정, ⅱ)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그 

내용, ⅲ) 사업계획서 평가, ⅳ) 협상 및 협의와 실시협약의 체결, ⅴ) 실시계획 

승인, ⅵ) 정부지원, ⅶ) 사업관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대상사업선정과정

대상사업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초기 항만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가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리스크를 민간에 전가하면서 물동량 계획과 연

계하지 않아 비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보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시설 건설은 당장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재정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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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들고 단기간 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였다는 느낌을 받는다(3

차 포커스 그룹인터뷰, 2006.11.14)”

“대상사업 선정은 사업추진에 따른 물류비용절감 등 효과의 발생, 즉 물동량 발생

과 연결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항만민자사업의 경우 물동량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물동량이 협약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사업참여자 입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동량에 확신이 없다.(3차 포커스 그룹인터

뷰, 2006.11.14)”

설문응답자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평균 3.19). 특히 운

영관련 분야의 경우 대상사업선정과정의 체계성에 대하여 소극적 동의(2.38)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기간 동안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의 경우 사업성과 관계없이 항만이 영업의 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많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참여가 증

가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TOC)의 경우 운영기간 중 사업위험 발생시 사업권 

반환으로 회피할 수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와 타 출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독자적 위험회피가 힘들다(3차 포커스 그룹인터뷰, 2006.11.14)”

대상사업선정의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

하기 시작한 2003년을 기점으로 이전사업과 이후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간 인식

의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이전 사업의 경우 물동량과 연계되지 않았다(3차 포커스 그룹인터뷰, 

2006.11.14)”

“최근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면서 민간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 수요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 (3차 포커스 그룹인터뷰,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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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상사업선정과정은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사업보다 제도가 정착되고 시스템화되고 있

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그 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명시하

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을 거치며, 2천억 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

원이 수반되는 2천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수립⋅고시되며 주요사항은 영문요약본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

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3 이상의 일간지 및 공공

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 정책간

담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지침으로 규정 하고 

있다.61)

이러한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과정

은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대하여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나 설문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의 범위가 포괄적이

어서 구체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연유로 설문조사

도 긍정적 동의를 하고 있다(평균 3.36). 

전반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체계화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③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한 후 사업시행자의 구성, 사업계획의 

61) 기획예산처(2006,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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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성, 소요토지확보계획, 공사시 적용기술, 시

설관리능력,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우선협

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62)

평가체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평가업무의 표준운영절차 

미흡,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작성 미흡, 정성적 평가지표의 구체성 미흡, 

평가자와 평가지원반의 역할 분담 미흡, 사업자 친화적 평가업무 수행 미흡 등

의 평가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체계,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63)

최근에는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평가

기준의 보편성, 평가위원의 공정성⋅전문성의 확보, 평가결과 발표에 있어서의 

의혹 등이 그것이다.64) 이런 문제는 종합적 차원에서 보면 평가과정의 체계화

로 귀착될 수 있다.

평가과정의 체계화 문제는 제도가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에서 비롯

된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항만민자사업은 2003년까지 10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경쟁사업이 1개에 불과했다.65) 따라서 사업자들은 평가과정에 그다지 관

심을 갖지 않았다. 평가과정은 하나의 절차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타당성 조사의 시행과 더불어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이 제시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평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05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3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평

가과정상 혼선은 사업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66) 이러한 평

가과정상의 문제는 평가체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

고 사업비 절감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만 부각되는 요인이 되었다.

62)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63) 해양수산부(2006, 전게서)
64) 평가기준수립이나 평가위원의 선정, 평가의 투명성 부분은 대상사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논란이 되어왔고, 정부에서도 각종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대책은 체계화

가 부족한 현상 반응적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5) 목포신외항 1-2단계 사업

66) 민간사업자의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및 부산항신항 2-3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가 대표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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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 역시 사업계획서 평가 체계와 관련하여 평가의 투명성, 평가방

법(주관성, 객관성의 배점 등), 가산점의 부여(선사 및 운영사 등 전략적 투자

자) 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답변은 소극적 동의(평균 

3.0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가과정상의 문제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전체적으로 항만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평가과정상의 체계화는 만족할만한 수

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미흡),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평가기준 개선

과 평가과정의 체계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④ 협상, 부처간 협의, 실시협약 체결

항만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협상과 협의, 실시협약 체결은 사업시행자의 지정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최종 결과물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

이다. 실시협약의 체결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업상의 계약 등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에 이견이 있으나 어느 경우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당사

자들을 구속한다.67)

정부와 협상대상자는 당해 민자사업 규모, 사업추진 방식, 총 사업비, 수익

률, 무상사용기간, 민원처리, 재정지원 등 사업시행조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를 정한다.

그런 연유로 때에 따라서 정부와 사업자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에서는 빨리 협상을 종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협상의 신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2003년 이전 항만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고시

에서 협약체결까지 3~4년 이상 소요되었다(상기 표 “기 추진 정부고시 민간투

자사업 추진 과정 및 건설보조금 비율”내용 참조).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협

상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협상과정이 개선되고 있다.

67) 실시협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황창용외(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

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59~6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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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의 경우 소극적 동의를 하고 있다(평균 3.05). 정부측의 일방적 

협상자세, 이는 초기 항만민자사업에 있어 발생하였던 지루한 협상에 대한 영

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로도 더욱 협상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바람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은 협상단축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설정하거나, 경쟁사업의 경우 사

업비 인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포커스 그룹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에 협상내용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 협상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직전 협상 사업의 사업비보다 낮은 사업비를 요

구하는데 이는 감사에의 대비, 정부의 협상테이블에서의 역할 제시 등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책담당자 면담). 이런 면에서 협상원칙

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협상 및 협약체결과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미흡) 지속적인 

협상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68) 최

근에는 사업자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3개월에 승인을 내주고 있다.(정책

담당자 설명) 실시계획 승인과정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

단된다(보통). 설문 답변에서도 긍정적 동의를 하고 있다(평균 3.46).

⑥ 건설 및 운영기간중 제반 정부지원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정부지원은 크게 건설보조금 및 운영수입보장으로 구

분된다. 건설보조금과 운영수입보장은 별도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기타 기반시

설 지원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68) 기획예산처(200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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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과 운영수입보장을 제외한 정부지원은 준설토투기장 사용, 케이

슨 제작장 사용, 배후수송시설, 각종 영향조사 등에 대한 행정지원 등이 있다. 

아래 표는 기 추진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시설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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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항만민간투자사업 정부지원시설 현황

사업 지원사항 협약체결일

부산신항
1단계

부두지역 기반시설(부두내 철도 및 조차장 등), 배후 지원단지 기
반시설(내부호안, 대로 등), 항만기본시설 공사(준설, 진입도로 및 
철도), 배후수송시설(배후도로 및 철도)

’00.12.14

인천북항
2-1

인천북항 항로 및 선회장 준설, 전기⋅통신⋅용수 인입점까지의 
인입공사, 군부대시설 철거 및 이전

’03.2.18

군산
비응항

상수도시설, 오수공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력공급시설, 어업권
보상금

’03.2.18

울산신항
1-1 항만기본시설(호안 등), 배후수송시설(울산시도 대로 등) ’04.3.22

포항영일
신항 1-1

케이슨제작장, 항행보조시설, 기반시설(상수도 인입관로 등), 배
후수송시설(진입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04.6.10

마산항
1-1

항만진입도로, 항만진입도로 중 항만부지 연접구간, 
항행보조시설 등

’04.6.24

인천북항
일반부두

일반2부두 호안 남측 케이슨 제작장, 본 부두 동측 정문 진입부 
진입도로, 본 부두 서측 접속부 인접부두 케이슨거치, 급수 인입
관

’05.7.7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연약준설토투기장 사용, 케이슨제작장 사용, 유용케이슨 및 재하
블럭 제공, 재하용 모래유용,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후환경영
향평가

’05.6.8

광양항(여천)
일반부두

블록제작장(기존 관공선 부두 및 연결호안 배후부지), 묘도 준설
토투기장

’05.3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적출장 사용(내항 남측호안 철거 적출장), 케이슨제작장사용 (내
항동부두 준설토투기장), 유용케이슨 및 재하블럭제공, 파쇄 콘크
리트제공, 사후환경영향조사, 하부매립공사, 외곽호안보강, 진입
항로 및 박지준설

’06.5.18

부산신항
2-3단계

케이슨제작장 사용, 유용 재하블록 제공, 사후환경 영향조사, 부
산항신항 2-2단계 및 2-4단계 경계부 물량정산, 배후부지 경계부 
물량 정산, 항로⋅박지 경계부 물량 정산

’06.6.23
협약초안

주 : 목포신외항 1-1, 1-2, 인천북항 1-1, 군산항 일반부두 등은 정부지원시설이 없으며 광양항 3-3단계사업
은 협상중임

자료 : 각 사업 협약 및 요구자료

정부지원체계에 대하여 설문 답변은 소극적 동의를 하고 있으며(평균 2.94)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연구 및 공공부문과 정책담당자들

의 경우 정부지원체계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평균 3.37) 반면, 



제4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91

건설, 운영, 재무투자자는 부정적 답변(평균 2.53)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반 지원이 사업시행자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부지원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사업별로 불만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⑦ 운영기간중 사업관리

운영기간중 사업관리는 주로 운영결과의 보고 및 운영수입보장 발생시 운영

수입보장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과 운영수입지원금 지급 등이 해당하는

데, 대체로 정부분야는 소극적 동의를(평균 2.84)하는 반면 민간사업자측은 설

문에 긍정적 동의를 하고 있어(평균 2.87) 정책담당자와 자문가 그룹이 사업관

리에 대하여 보다 많이 개선해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⑧ 정부규제의 적정성

항만민간투자사업상 정부규제는 사업의 추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주로 “~로 하여야 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로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중 제출서류, 

평가 등에 잘 기술되어 있다. 정부규제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측은 대부분 불필

요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평균 2.7). 그러나 설문과 정책담당자의 면

담에 의하면 정부측은 정부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평균 3.00). 이는 사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주

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협약체결 후 출자자변경문제다. 특히 출자자로 인하

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유리한 득점을 한 경우, 당해 출자자가 지분

을 처분하고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적절한 정부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되 필요한 규제는 사전에 원칙을 마련하여 적

용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답변에서 정부규제의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동

의를 하고 있다(평균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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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건설보조금 지원

건설보조금 지원체계의 적정성은 현재의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방향과 관련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건설보조금에 대한 법규정은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5호 등에 있다. 지급조건은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

업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

우”라고 하고 있다. 건설보조금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50% 선투입후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고 실제 건설분담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69) 자기

자본 50% 선투입은 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문응답자는 건설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 정책담당자는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3.70) 이를 통하여 건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체계도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소극적 동의(2.83)에 

그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조달에 건설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 사업이 건설보조금이 없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 부

처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건설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설문조사 내용). 또한 자기자본이 늦게 투자 될수록 재무적 건전성

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기자본 50% 선투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

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건설보조금 산정시 적용시점 물가지수 규정 등이 체계

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행정체계상 불만족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70)

전반적으로 건설보조금의 지급체계는 구체적인 사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투자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신용

69) 각 사업 실시협약 참조

70)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지침 수립연구, 2005. 9, pp.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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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추구하고 선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자본비율 선투입 유지는 다소

간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⑩ 운영수입보장(MRG)

운영수입보장지원체계는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4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

려운 경우”

운영수입보장지원체계는 지원범위의 축소와 폐지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초에는 추정운영수입의 90% 및 최장 20년간 운영수입보장수준을 결정하였

으나 점차적으로 낮아져 최근에는 최대한도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추정운영수

입의 75%까지이며 나머지 5년은 65%를 한도로 설정하는 등 사업자측면에서 

볼 때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71)

특히 선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한다든지(포항영

일신항, 마산항 민간투자사업), 추정운영수입의 50% 미만은 사업자의 책임으

로 한다든지 하는 정책추진은 사업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설문 응답에서도 사업당사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평균 2.18)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운영수입보장을 유지하는 것과 운영수입보장 금액 산정 방법 등 

체계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3.40), 연구기관(2.96)등은 현

행 운영수입보장체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운영수입보

장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방향측면에서 볼 때 운영수입보장지원의 축소 또는 폐

71) 기획예산처(2006,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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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수입보장에 기대

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전에 정밀한 사업타당성의 분석과 운

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향후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라는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⑪ 정부의 업무체계(관련부서 및 부처간 등)

항만민자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부서간 업무체계는 주로 기획예산

처,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련 지차체 등으로 구분된다.

기획예산처는 대상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단계별 민간투자사업

심위위원회의 의결 사항 조정시 관련되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정 통

제하므로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환경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실시협약의 체결 전에 환경영

향 평가 시행, 지장물 등 유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

교통부 및 관련지자체는 배후교통시설 지원시 협의대상이 된다.

지방해양수산청은 당해 항만의 관할 지방청이므로 사업의 관리 운영시 관련

되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지방청의 의견을 구하고 조정하게 된다.

관련 부처간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사업의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

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설문 응답내용을 분석하면 정부측과 사업시행자측 모두 소극적 동의(각각 

3.0, 2.82)를 하고 있다. 이는 실제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가 의견충돌이 

있고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부측과의 업무체계는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적정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2) 시사점

전반적으로 추진과정의 체계성에 대하여는 능동적 동의(평균 3.14)의 응답을 

보였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측과 정부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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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간 상호 대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고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을 풀이된다. 정부측은 긍정적인 의견을, 사업

시행자측은 소극적 동의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추진체계와 절차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4)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1) 평가

① 사업자간 경쟁의 적정성

사업자간 경쟁은 민간투자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항만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간 경쟁은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면서도 정부의 건설보조금을 축소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비경쟁사업의 경우 건설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29.7%에 이른 반면, 경쟁사업

의 경우 5.7%에 불과하였다.

<표 4-12> 기추진사업 건설보조금 현황 및 비율

구분 건설보조금(억 원)  총투자비(억 원)  건설보조금 비율(%) 

비 경쟁사업 14,777 49,777 29.7

경쟁사업 620 10,834 5.7

주 : 각각의 금액은 협약체결사업은 협약기준, 협상중인 사업은 사업자 제시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최근에는 경쟁의 격화와 사업비 절감에 대하여 과도한 경쟁은 사업의 부실

을 일으키고 종국적으로 사업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서는 적정규모의 건설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측

은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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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의 견해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다. 건설 및 운영, 재무투자자 등 

사업시행자 측은 경쟁의 적정성에 대하여 소극적 동의(평균 2.74)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연구 및 자문, 정책담당자 그룹은 지금까지의 경쟁에 대하여 적극적 

동의(평균 3.00)를 보이고 있다.

경쟁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측정된 바 없고 사업시행자 

내에서도 경쟁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72) 경

쟁의 적정성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여론참여의 적정성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여론의 참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

가는 정책집행의 순응도 확보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상 여론의 참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설명회개최 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체계상으로는 주로 공청

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이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의 반영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응답수준은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평균 2.65). 

그러나 분야별로는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이해관

계자의 정책참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평균 2.76)하고 있다. 이

런 차이는 정부입장에서는 법규상, 지침내용상 정해진 참여절차는 모두 수행하

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시나 사업설명회시 주장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즉 정부측 입장은 할 수 있는 절차

는 모두 했으므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민간은 형식적인 절차의 수행이

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책에서든 일정부분 괴

72) 건설 및 운영부분은 경쟁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평균 2.55), 재무적 투

자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평균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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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사업참여자 경쟁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정책초기에는 경쟁이 거의 없었던 것

에 비해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되어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와 여론반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

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론수렴의 적정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여론 수렴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성과 평가
1) 사업비 절감 효과

(1) 평가

사업비 절감 효과는 동일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 보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에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면 민간투자

사업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17개 항만민간투자사업은 2002년을 기점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분수령이 되었다. 2002년부터 사업의 재무적 추진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면서 협상에서 사업비 절

감이 가속화되었는데 타당성 조사 당시의 사업비 대비 평균 71%에 협약을 체

결함으로써 5개 사업에 약 4,165억 원이 절감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73) 타당

성 조사는 설계기준에 따라 기준사업비를 검토한 후에 당해사업에 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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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여부를 정밀 검토함으로써 설계가 보다 낮은 사업비가 적정한 것으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설계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협상과정에서 사업비를 검토하는데 당초 사업자 제안 대비 약 83.2%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에도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정부의 입찰방식을 가지고 민자사업을 비교하여 보

았다.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하며,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일괄입찰 방식과 유사하다.

각각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입찰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타당성조사

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일괄입찰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 약 

9.94%를,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대안입찰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

을 때 약 17.15% 절감이 가능한 것을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사업비 절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22) 건설분야 및 재무적 투자자 분야는 긍정적 동의(3.62 및 4.17)에 가까

웠으나 운영분야 및 공공부문은 소극적 동의(1.75 및 3.12)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절감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를 보면 

사업비의 범위에 운영수입기간 중 정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운영수입보

장액과 배후부지의 무상이전 등을 포함시키고, 금융부대비, 사업조사비, 특

수목적법인 설립비용 등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73) 경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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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항만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행이후 사업비 절감효과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
타당성

(A)
사업자

(B)
협약

(C)
절감액

(C-A,B)
당초대비
사업비

(%)
비고

타당성

시행

인천북항 일반부두 1,332 1,315 1,139 △193 85.5% 단독

평택당진항 동부두 1,774 1,518 1,367 △407 77.1% 경쟁(2:1)
군장항 일반부두 1,323 1,175 993 △330 75.1% 단독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1,548 1,248 1,190 △358 76.9% 경쟁(4:1)
부산신2-3단계 7,985 5,147 5,108 △2,877 64.0% 경쟁(5:1)

소계 13,962 10,403 9,797 △4,165 70.2% -

타당성

미시행

목포신1-1 - 972 743 △229 76.4% 단독

목포신1-2 - 250 226 △24 90.4% 경쟁(2:1)
부산신 1단계 - 20,524 16,480 △4,044 80.3% 단독

인천북항1-1
(현대제철) - 996 850 △146 85.3% 단독

인천북항1-1
(동국제강) - 534 417 △117 78.1% 단독

인천북항2-1 - 987 896 △91 90.8% 단독

군산비응항 - 996 987 △9 99.1% 단독

울산신1-1 - 2,270 1,893 △377 83.4% 단독

포항영일1-1 - 2,721 2,465 △256 90.6% 단독

마산1-1 - 2,552 2,246 △306 88.0% 단독

광양여천 - 597 573 △24 96.0% 경쟁(2:1)
광양3-3 - 5,545 - - - 단독

소계1) 33,399 27,776 △5,623 83.2% -
주 : 광양3-3단계사업은 합계에서 제외

자료 : KDI, 중장기 민간투자 종합투자계획 항만사업반 중간보고서, 2006. 10. 31, p. 6.

긍정적 응답의 경우 경쟁의 활성화로 인한 기술개발, 민간의 창의력 향상, 

재정사업의 경우 건설, 운영,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된 결과가 없는 반면 민간

투자사업은 사전에 비용을 확정하여 명확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

거나 수익성이 높게 확보되는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상한을 고시하는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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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 절감과 관련하여서는 분야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나 실증자료와 경쟁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재정사

업에 비하여 사업비 절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해양수산부 항만개발사업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낙찰률

구 분 기 간 건 수
낙찰률

평균 최고 최저

일괄입찰 ’01~’05.8 156건 93.14% 100% 58.50%
대안입찰 ’01~’05.8 65건 87.35% 97.39% 79.53%

주 : 국가계약법에 의한 정부 발주공사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2006).

(2) 시사점

사업비 절감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응답

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요한 점은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 대비 사

업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때 그 효과의 기준을 건설기간 중 사업비만뿐

만 아니라 운영기간 경비를 포함하고, 정부부담의 운영수입보장을 감안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민간투자사업이 좀 더 재정사업에 비하여 효율

적이고 제도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다각적 측면의 비용을 감안하여 민

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정사업추진에 따

른 사업효과에 대하여도 폭넓은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설확충 효과

(1) 평가

항만민간투자정책의 시설확충 효과는 5개 분야 모두 고르게 긍정적으로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7).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하여 시설

확충이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투자비의 적기투입이 가능하고, 민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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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창의성의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규모 사업비 투자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민자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소극적 동의나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시설확충이 가능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성 있는 시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있었다. 그 외에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시설확충

이 늦어진 감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록 약간의 의미에서 차이는 있었으

나 전반적으로 시설확충에 동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설확충 측면에서의 민

간투자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 측면에서 볼 때도 17개 항만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11년까지 총 

안벽 56선석, 물양장 1,200m, 배후도로 17.54㎞ 건설이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시설확충 효과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74) 

항만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확충되는 안벽 시설 56선석 중 컨테이너 선석은 

컨테이너 처리용 다목적 부두를 포함하여 38선석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우리

나라 총 컨테이너 시설은 10선석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까지 52선석75)(목포

신외항 민자사업 제외)으로 15년간 42선석이 확충되었다. 통계상으로는 1년에 

2.8선석이 건설된 것이다. 반면 민자사업의 경우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선석 확충에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8선석의 시설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76) 이는 안벽시설만을 

가정한 것이므로 도로와 물양장을 포함하여 보면 시설확충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4) KDI, 전게서.
75) 실제로는 55선석이나 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 3선석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추산에서 제외

하였다.
76) 부산신항 착공(2001.1.17)부터 광양항 3-3단계 및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준공(2012년 예상)을 감

안할 경우 12년이 도출되며, 연간 시설확충은 3.2선석이며, 3년간 9.6선석의 추가 확충이 가능하므

로 논리적으로는 15년간 약 48선석의 시설확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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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항만민간투자사업 시설확충효과

사업명 시설확충 운영계획

목포신외항 1-1 다목적 3만*2 운영(’04.6)
목포신외항 1-2 다목적 3만*1 운영(’04.6)

부산항신항 1단계 컨5만*9 3(’06.1), 3(’07.1),3(’09.5)
인천북항1-1 고철5만*2 현대제철(’07.1)
인천북항1-1 고철5만*1 동국제강(’06.11)
인천북항2-1 다목적5만*3 ’08.2
군산비응항 물양장1,200m ’07.1
울산신항1-1 컨2만*2,다목적2만*2,광석2만*2 ’09.7
포항영일1-1 컨2만*4 ’09.8
마산항1-1 컨2만*2, 다목적2만*2 ‘10.1
인천북항 잡화2만*3 ’09.6

평택항내항 다목적3만*3 ’08.7
광양항3-3 컨5만*5 ’13.1

광양항(여천)일반 잡2만*2 ’10.1
군산항 일반 잡3만*2 ’10.1

평택양곡 양곡5만*2 ’11.1
부산항신항2-3 컨5만*4 ’11.1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17.54㎞ ’12.1
부산신항2-4 컨5만*3 공고준비(‘12.1)

주 :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운영시기는 예상시기임.
자료 : KDI, 전게서.

(2)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확충효과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설의 유휴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서 시설확충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만시설에 대한 부족이 심화되

어 빠른 시설확충이 필요하였으나 장래에는 시설의 유휴화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두의 건설과 운영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

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우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점

차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창의와 효율의 발휘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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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1) 평가

투자자다양화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

술하였듯이 정부의 정책목표는 시설확충, 창의와 효율성에 기초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의 특성상 건설과 운영부문이 확연히 구분되고 운영위험에 대

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안정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자다양화가 필요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투자자다양화는 사업참여자 조건에서 자기자본비율

의 축소,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77)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는 실증적 지표와 참여자들의 정성적 인식

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실증적 지표수준에서 기여도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이 목포신외항 1-1, 1-2사

업에 불과하므로 단정 지어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목포신외항 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컨테이너물동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건설업체만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어 물동량 유치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

는 있다.

참여자들의 정성적 인식은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설문 응답자들은 투자자다양화정책의 정책목표기여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평균 3.36).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다(평균 3.0) 이는 현재의 투자자

다양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자자가 이해관계의 상호 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투자자다양화만이 정책목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다양화 정책은 정책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77) 각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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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투자자다양화정책은 정책적으로 운영사나 선사 참여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자기자본출자비율의 인정 등의 유인 제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고, 설문응답자

들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평가

시 가산점 부여의 수준과 적절한 경쟁성의 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경쟁이 유지되면서 투자자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종합평가

정책목표의 적정성은 정치적 지지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부합되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새로운 정책도입으로서 변화의 방향 측면에서는 보통으로 평

가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사업의 적정성 중 목표적합성 측면은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

하여 추진시기와 효율성 등이 지표로 사용되었는데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대상사업의 명료성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과 협상시 의

견노출 등을 가지고 평가하였는데 사업시행시마다 꾸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추진체계의 적정성은 대상사업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일반적 절차와 정부

의 지원체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세부 평가대상별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계획

서 평가와 협상 및 협약체결단계에서의 정부행정은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

으며, 건설보조금지원이나 운영수입보장체계는 민자사업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대상사업선정,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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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작성과 고시,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4-16>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종합

평가분야 평가 비고

정책

과정

정책목표의 적정성

종합 우수 -
정치적 지지 우수 -

사회⋅경제적 여건 부합성 우수 -
변화의 정도와 방향 보통 -

대상사업의 적정성

종합 보통 -
대상사업의 정책목표적합성 우수 긍정적

대상사업의 명료성 미흡 개선필요

추진체계의 적정성

종합 보통 -
대상사업선정과정 우수 긍정적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내용 우수 -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 미흡 -
협상, 부처간협의, 실시협약체결 미흡 협상방안개선 필요

실시계획승인 보통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제반 정부지원 보통 -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미흡 -
정부규제의 적정성 보통 개선필요

건설보조금 지원 보통 적용규정개선필요

운영수입보장 미흡 -
정부의 업무체계(관련부서 및 부처간) 미흡 개선필요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종합 미흡

사업참여자간 경쟁의 적정성 보통

여론참여의 적정성 미흡

정책

성과

사업비절감 효과 보통 지속적 노력 필요

시설확충효과 우수 -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우수 지속적 노력 필요

주 :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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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은 참여자간 경쟁의 적정성과 여론참여의 적정성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정책경험이 누적될수록 사업자간 경쟁이 비교적 활발

하게 되었고 경쟁의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여론참여의 적정

성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적기에 시설을 확충하였고 점진적으로 사업비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에는 투자자 다양화 정책수단이 동원되어 정책성과는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향후로는 관리와 운영분야에 있어 성과 거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 수립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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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전

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분야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유

용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목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의 도입이라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운영기간중의 사업관리 체계와 운영수입

보장 체계 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개

선시켜야 해결될 수 있는 민간투자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료화하고, 협상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합

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1. 정책목표의 재설정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과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이라는 정책목표는 과정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민간의 자본 참여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정책목표

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중점이 두어지도록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당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민영화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항만을 관리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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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현될 기회는 줄어든다. 소위 

재정사업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난다. 지역항만의 공사화, 민
영화를 큰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현재의 해양수산부 정책의 틀 안에서 민간

의 관리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항만관리

의 큰 틀은 중앙정부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위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화하려면 시설

물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폭 넓은 의미의 설계-시공-투자-운영(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ion)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범위를 시설물로 

명시하기보다 필요한 수요를 적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

으로는 대규모 접안시설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큰 

여객터미널시설과 같은 건축물과 공간계획이 될 것이다. 이때 시설물보다는 수

용해야하는 여객수요량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을 접수, 평가하면 될 것이다.

2.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1) 검토의 배경

설문조사의 결과와 포커스 그룹에서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항만시설 민간투

자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물동량 증가추세

가 점차 둔화되고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운영수입보장이 없고, 운영

회사의 민자사업 참여가 늘어갈수록 대상사업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투자기준

이 된다. 선사, 운영사 등 주요 국제물류기업은 자사의 영업기반을 확보하기 위

해 항만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쟁에 대응하

고 대형화된 화주에 대응하여 협상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하여 영업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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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당성 재검증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예산당국의 사전 및 중간 점검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물동량 수요에 맞춘 항만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동량 수요에 맞춰 시설물을 확보하지만, 운영수입보장이 없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될수록 실수요자 외의 투자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 문제점

항만시설은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면 경직성으로 공급되고 있어 단기적인 수

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

구하고 일단 그것에 의해 시설공급이 결정되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

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가 기간에 따라 공급과잉문제를 낳게 되는 원인이다.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나 국제교역환경과 국제물류의 변

동성으로 속도의 완급을 보이고 있다. SOC 시설의 특성상 시설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으나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매몰

비용 부담이 크다. 전통적 하역서비스(공익형수요)외에 물류기업의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수요(상업형수요) 가 늘어나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시설공급과

잉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광양항 2-2단계 및 3-1단계시설의 경우 컨테이너부두공

단이 건설 중에 운영사업자 모집에 성공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시설물을 차질 없이 완공하였다. 하지만, 당해 사업자는 물동량 확보에 

실패하였고 3-1단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권을 포기하였다.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을 통하여 초기 수요에 맞춰 상부시설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는 있지만 하부시설은 시설공급의 당초 목표시기에 맞춤으로써 사업

비의 초기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공급체계를 확립하여 항만

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거시적 측면의 물동량 증가세의 

완급에 따른 대응은 물론 물류기업의 상업적 투자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설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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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방향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장기 항만개발 계획에 따라 항만개발의 범위와 주요시

설물 그리고 투자재원의 분담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확정하고 주요 시설별 투

자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는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대규모 시설을 사업단위로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예측의 변동성, 총사업비의 증감우려 등으로 타당성에 대

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요구되며, 그로 인한 사업지연과 불필요한 정책과

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은 적정한 규모의 운영단위별로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운영단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없이 사업

비와 공사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단위운영규모는 당해 항만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 시

장규모의 20~30%를 최대 규모로 하여 시공 및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상시설을 포함하여 검토대상 항

만시설의 총규모가 20선석인 경우 총 규모의 20~30%인 4~6선석을 적정한 운

영규모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78) 항만의 규모에 따라 적정 운영규모를 설

정하여, 타당성조사,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한다. 

4)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대안

항만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건설에 앞선 제반 타당성 조사 등 단위운영사업의 착수시기(trigger point)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착수하면 조사 결과에 따

78) 적정운영규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항만의 총 선석은 부산광양

항 등 대형항만은 50~60선석 이상, 평택⋅인천⋅울산 등 항만은 30~50선석 내외가 된다. 이들 중

대형 항만은 종합항만이고 항만의 독과점적 성격은 화종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화종별 규모

의 20~30% 정도로 초과하여 단일운영자가 운영하면 독과점이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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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겠지만, 시설개발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수시점

을 결정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타당성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을 통하여 조

사비용을 절감할 가능성도 있어 단위사업의 ‘착수시점을 결정하는 시스템

(trigger rule)’은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장기간의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현재의 방법으로

는 정부발주공사이든 민자사업이든 건설기간을 가능한 한 줄여 비용 최소화에

만 집중하였고, 시설수요의 변동에 따른 건설기간 조정은 불가능하다.

(1) 착수시점 결정 방안

항만시설의 필요성은 단순통과기능의 물류인 물동량뿐만 아니라 물류기업의 

상업적 목적의 시설확보 수요와 같은 물류기능과 산업단지의 지원, 마리나 등 

친수공간의 기능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요에 대하여 정책담

당자의 판단과 관련 기업의 투자의향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착수된 사업은 최근에 강화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점검 

조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되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의 관점이 물동량과 여객수송량 등 정량적인 분

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의 착수과

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업착수 시점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인 조사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중장기 항만개발 마스터플랜인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단위사업

별로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착수시점은 정책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진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관련기업의 의향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착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위사업을 결정하고 투자

재원의 조달방법과 시설의 필요시기에 따른 공사시점을 결정하는 추진체계가 

요구된다. 전국규모의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이러한 착수시점 결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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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정과정을 이른 

바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하고자 한다.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전국 단위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수립하

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현행 항만시설 사업추진 절차에서 항

만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추가될 수 있다.

<그림 5-1> 현행 항만시설 사업추진절차도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가칭)의 주요내용은 항만별 단위사업 수요조사(지
자체 및 관련기업), 단위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사업추진의 리스크분석

과 적정분담방법에 의한 투자재원 전망(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물동량외의 다양한 시설개발 수요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분석을 시행하되 지역별 소위 ‘수요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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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탄력적 건설공정 대안

시장 수요의 크기와 시설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발대안을 설정하였

다. 첫째, 시장수요예측이 불안정하여 시설공급의 부담이 크나 국가물류계획 

등 전략적인 수요가 강하여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하부시설을 선투자하

고 상부시설을 투자하는 연속형 항만개발 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기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항만SOC 시설의 우선 공급이라는 측

면에서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수익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부

시설의 투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상업적 판단에 따른 시설운영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상하부시설을 단계별로 완공하는 완성형 항만개발 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위험에 정부의 보장이 없고,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직접 조달하

여 운영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서는 운영초기에 재무적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하고 일정시설 운영을 통해 다음 단

계의 시설투자를 가능케 하는 단계별 투자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5-1>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대안 비교

연속형 항만개발 유형 완성형 항만개발

⋅하부시설 완공 후 상부시설 투자 개념 ⋅운영가능규모로 단계적으로 완공

⋅수요증가에 신속대응 가능 특징
⋅수요에 적절히 대응, 수요 감소에도 초기투

자비의 매몰 가능성 없음

⋅수요증가세가 기대이하인 경우 초
기 투자 위험 부담 가중

단점
⋅수요증가에 신속한 대응성 약화⋅일시적 시설공급 부족으로 항만전체 서비

스수준 저하 우려

⋅예측수요의 변동성이 커 공급을 통
한 시장 안정화가 요구되는 경우⋅국가물류계획등 전략적 수요가 보
다 큰 경우

적용
시장

⋅예측수요가 안정적이나 경쟁이 심하여 영
업력의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임대방식에 의한 초기부담 경감 운영
⋅재무건전성 제고와 수요 확인 후 계속투자 

가능

⋅재정사업 위주
투자
재원

⋅민자사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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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안별로 기 추진한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천남항 컨테이너터미널 조성 - 완성형 항만개발 유형

<표 5-2> 완성형 항만개발 사례 및 시사점

∙ 사업근거: 비관리청항만공사(항만법)
∙ 사업규모 및 개발계획: 3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1선석별로 2년간의 공사 및 1년 운영후 
   다음 선석 착공으로 총8년에 걸친 준공
∙ 기간을 준수하되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허가 취소 조건
∙ 완성형 항만개발 유형으로서 다음 단계의 개발 시기를 사전에 확정
∙ 사업운영의 모든 부담이 민간에게 전가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초기투자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시킨 차원에서 유용함
∙ 정부는 시설공급의 최종책임자로서 시설공급시한을 확정한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됨. 
   하지만, 수요변동에 대비한 시설공급책임을 민간에게만 맡겨두어 시설공급의 지연에 따른
   항만서비스수준의 저하 등이 초래된 점에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첫 단계 운영규모 완공 후 다음 단계의 착공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또는 민간과의 

 협의 등의 추진체계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초기 운영시설의 수요가 일정수준 가동률(예;80%~90%)에 이를 경우 신속히 
   착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

② 부산항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 - 연속형 항만개발 유형

<표 5-3> 연속형 항만개발 사례 및 시사점

∙ 사업근거: 민간투자법
∙ 사업규모 및 개발계획: 안벽길이 3.2km의 컨테이너부두를 2.0km(78개월), 1.2km(54개월)
   로 나누어 완공하되, 총 사업기간을 착공 후 96개월로 함으로써 기간이 중첩되어 사업추진
∙ 정부와 민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간부담
∙ 연속형 항만개발 유형(총3.2km에 대해서는 2.0km를 먼저 완공하므로 완성형 개발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서 협약된 기간 내에 하부시설과 상부시설을 단계적으로 준공하여 개장
∙ 3선석 개장(조기개장)에 따른 물동량 여건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설공사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수요 비탄력적) 시설공급과잉을 해소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초기 투자비 부담이 늘고 금융비용 증가
∙ 초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있는 신항 지역의 경우 시설건설방식을 완성형으로 하여 수

요에 따라 개발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사전에 사업기간을 명시하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첫 단계 운영시설의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경우 다음 단계 착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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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별 적용방안

연속형 항만개발 방식은 재정사업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나 국가계획이나 전략적으로 시설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 재정의 선투자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킨다. 하부시설을 선투자하여  

운영기업의 영업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완성형 항만개발 방식은 민자사업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진입에 따른 영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운영단위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서 건설기간을 설정하되 단계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

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착공하게 하여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착공 및 운영시점은 기존시설의 수급상황과 첫 번째 운영시설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착공시점이 기존시설의 수요가 적정

하역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착공되도록 한다. 두 번째 시설의 운영시점은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시설의 수요가 적정능력의 일정수준(예, 80%)에 

이를 때 운영기업과 협의하도록 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시설의 수

요가 적정능력의 일정수준(예, 50%)에 이를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표 5-4> 수요탄력적 항만개발의 착공시점결정 방안 비교

착공시점 재정사업 민자사업

첫 번째 착공

시점(준공과 동

시에 운영)

⋅기존시설의 수요가 적정하역능력을 초과하는 시점

⋅공사기간(평균4~5년)이 길수록 물동량 증가세가 급할수록 착공시점이 

앞당겨지도록 결정구조를 도출

⋅준공시점에서 시설공급이 수요의 1.5배미만1)으로 유지되도록 결정

두 번째 운영 

및 착공시점

⋅(운영시점)첫 번째 운영단위의 

수요량이 일정수준(예; 80%)에 

이를 때 두 번째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

⋅(착공시점)첫 번째 운영단위의 수

요량이 일정수준(예; 50%)에 이를 

때 착공시점에 대해 정부와 협의개

시

주 : 1) 1.5배 미만은 현재 기본계획상 추가소요선석 산정시점을 전 선석의 1.5배로 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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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계획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협의와 민간사업시

행자 등 민간 수요자의 의견 조사와 기추진사업과 항만공사(port authonty) 시
행사업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가칭)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사업의 결정방법, 수
요량 및 적정능력 산정기준과 적용 방법, 경쟁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예비타

당성 조사 등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정 적용방법과 민감도 분석 시행 지침, 
대상시설별 적용방법 및 관련 기본시설(방파제, 호안 등)의 추진방안 등에 대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성과측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1) 사업시행자의 주요의무에 대한 관리체계

정부는 적절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시행자가 적

기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호 협약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일

방적인 의무이행보다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의 시행에 적절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

자자변경의 승인, 업무감독 등이 필요하다. 

운영기간중 양질의 화물처리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

지관리 뿐만 아니라 화물유치활동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화물유치활동 노력

은 민간부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지만, 화물유치의 실패에 따

른 부담은 정부에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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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의무의 주요내용(예)

주요내용 내용(예) 비고

성실의무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
과 의무를 지며, 사업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
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출자자 
변경

-지분율 5% 이상인 출자자의 변경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의 변
경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요청(서면)

-지분율 5%에 미만인 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15일내에 통보
해양수산부

업무감독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 해양수산부

물동량 
유치

-추정물동량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하여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준공 6개월 전에 물동량 유치활동의 
실적 및 성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선사 또는 운영사 유치의무이행. 불이행시 운영수입보장 미적용 

해양수산부

결정사용료
-사용료 징수 개시 60일전까지 결정사용료 신고
⋅시설의 사용방법, 사용료, 산출기초자료, 징수방법 등

해양수산부, 
지방청

유지관리
의무

-매년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및 제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유지보수 등을 포함하여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시설물 운영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
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
여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지방청

운영실적
보고

-매년도 3월말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취급물동량, 항만운송사업, 항만
운송관련사업, 유지보수실적 등을 서면 제출

-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
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지방청

자료 : 실시협약서

이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는 선사나 운영사의 참여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수입보장 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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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수입보장금액 요구를 위한 운영실적 보고는 단

순한 실적 보다는 시장분석과 자사의 화물량 유치 실적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

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완공 및 운영단계의 민자사업 성과측정 및 관리

첫째, 항만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지라도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기반시

설로서 국가는 시설보존 및 시설의 관리운영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민간의 항만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의 처리실적과 서비스 성과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으며 

다만, 운영수입보장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에 성과를 측정할 수는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의 서비스 공급 부분을 민

간에게 일정기간 양허한 것으로 이해하면 서비스가 양호한 상태로 공급되는 

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예를 들면 공기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성과측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

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계획 제출시 또는 협약시 약속한 규모의 화물량 처리의 이행을 책

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물량 부족으로 민간의 수익이 줄

어든다 하더라도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

다.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해지시 

지급금 등의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공단계(개장 1-2년 전)와 운영단계에서 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이나 시장여건 등의 여건

변화로 화물유치 등 민간(사업시행자 및 출자자)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 노력에 

저해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선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단계에서 시장경쟁을 교란시키는 정도의 낮

은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일정한 수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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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 적용범위를 정해두었으나 이로 인해 운영수입보장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이 있게 되자 사업시행자는 고가의 화물유치에만 집중, 전반적인 물동량 유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시설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

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민간투자항만에 대한 정부의 위험분

담(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의 최소화)의 재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

다. 실시협약금융조건과 실제금융조건의 비교를 통하여 고금리하에서 협약된 

사업수익율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자자변경 및 재무구조변경을 

통하여 정부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경우 정부주도의 자금재조달 방안에 대해

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금재조달의 효과는 민간과 공유할 필요가 

없이 정부부담경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정책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개발⋅수정⋅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있다. 즉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프로그램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정보, 대상 집단에 관한 정보, 그리고 프

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의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순환

적으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고도의 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기하게 되는 질문은 세 가지 정도로서 첫째, 프로그램

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서비스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둘째, 프로그램의 서비스

는 예상대상자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프로그램은 시의적절하

게 개발⋅수정⋅보완되고 있는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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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책평가환경은 과거와 같은 통제중심의 감사가 아닌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이윤식 외, 2005)

무엇보다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집행갈등 최소화 및 성과 개선을 위해서

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확대를 통한 성과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환류기능의 강화와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정책고객, 관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영역 확대 및 법제화

가 요구된다.

모니터링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기대와 요구가 공무원

의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수평

적 의사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공

무원들의 대응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갖춰야 

하며, 책임행정의 실현과 서비스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업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식화하면 <그림 5-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프로그램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고객 및 공무원들의 요구가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

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고객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내

부고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여론조사⋅만족도조사⋅정책고객관리 등을 

통해 항만민자사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 상 도출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정책(혹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

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수단을 개선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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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고객이 만족하는 항만민자사업 시행
• 탄력적 정책추진시스템 구축
• 고품질 정책서비스 제공
• 공개행정 확산 및 정책투명성 제고
• 국민참여 확대(고객중심)
• 국민신뢰 회복(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외부고객에 대한 평가 내부고객에 대한 평가

• 고객입장에서 정책수립
• 정책개선방안 수립
• 수평적 의사소통 확대

• 역량 있는 인적자원
• 기술력
• 책임행정구현
• 서비스 전달환경 구축

◁

여론조사 ⋅ 만족도조사 ⋅ 정책고객관리 ◁

고객의 요구 공무원의 기대

• 고객의 의식⋅인식⋅행태
• 고객의 기대
• 유사행정서비스에 대한 선호

• 공무원의 의식⋅행태
• 공공의 목표
• 집행 위한 법⋅제도 정비
• 유사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반응

◁

자료 : 서울시(2001), ｢시정개혁 효과성 평가｣ 참조

4. 정책시행체계 개선방안

1) 항만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 마련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

설사업기본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며 관계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조건을 제시하



122

는 기능이 있다. 아울러 대상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등 기본사항 외에도 때에 

따라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대상사업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항만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이 없

었다. 다만 이전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하여 만들고 있으며, 표준지

침이 없어 사업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넣어야 하고, 빼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내용 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79)

따라서 항만분야에 맞는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 및 규정방법 등 기존

의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실

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 항만시설 민간투자 실시협약 표준지침 마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표준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전체 사업을 대

상으로 하여 SOC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80)

당시에는 수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 변경, 수익률, 사용료⋅무상사

용기간, 정부지원, 위험의 분류 및 분담방법, 협약의 해지 및 매수청구권 등 8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 수요의 적정성, 사용료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위험의 분담 및 분담방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 및 사용료는 정부지원규모 및 투자활성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운영사는 보수적 수요예측을, 건설사 등은 긍정적 예측을 하는 경우가 

79) 4장 평가에서도 보았듯이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80) 표준실시협약에 대한 지침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

(안) 지침수립 연구, 2000. 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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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이로 인하여 협약시 사업시행자 내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

다.

위험의 분담범위와 방법은 운영수입보장의 축소나 폐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업자의 파이낸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에 이에 대한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후 협약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충

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3) 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현재 항만민간투자사업 협상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공

공투자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상은 정부측 공무원과 지

원반(자문위원), 사업시행자측 담당자, 공공투자지원센터 담당자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이 자리에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획

예산처 담당 공무원은 배제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담당공무원은 정부와 사업시

행자간 협상내용에 대한 조정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을 결정한다. 이 과정

에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조정내용이 번복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81)

이는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기획예산처의 정책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함

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획예산처 담당 공무원 등이 협상 진행 중간에 

참석하여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협상에의 참여는 협상의 큰 부분이 끝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업무편의나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81) 광양항 여천지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동 사업은 2004. 10. 우선협상대상자가 지

정되어 2005년 상반기에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거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나 그 후 운영수입보장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6. 11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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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출자자변경 허용 원칙 정립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

시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출자자 변경에 대한 원칙이 부족하다.

출자자변경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출자자 구성으로 인하여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출자자가 지분을 다른 출자자에게 넘길 경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출자자 변경문제를 처

리하였다.

출자자 변경은 사업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출자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출자자

변경시 다른 출자자가 지분을 인수하고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자자 변

경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5)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 수렴 제도화

사업참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사전 사업참여와 의견수렴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는 공청회, 정책간담

회, 인터넷 참여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는 가능성만을 열

어 두었을 뿐 제도화된 것은 없다.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의 개최 등이 필요하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후 고시하는 등

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공청회는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

문에 비록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추후 사업추진의 원활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정책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민간투자사업 제도 운용 정도를 감안할 때 이제는 이해관

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정책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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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초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항

만민간투자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 중

요성이 인정되면서도 평가방법의 한계와 평가에 대한 유용성 때문에 기존 연

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의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 평

가 틀을 설정하였다. 정책형성과정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총괄평가, 형성

평가, 과정평가 등 정책형성과정과 관련된 개념을 검토하였다. 정책평가를 시

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부처 간 평가의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감사

원, 국회의 평가업무를 비교하였으며 부처간 목적과 대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이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는 SOC 민간투자사업 정책평가와 평가 틀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SOC 민간투자사업 정책평가연구의 경우 주로 성과 평가적 성격

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정책

목표의 달성정도를 구체화하여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평가 틀에 대해

서는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항목 및 지

표는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누리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에서는 계획내용(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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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책수단), 정책형성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 외에 에버트 비둥

(1995)은 정책형성과정 평가시 활용될 수 있는 설명요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 평가 틀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정책과정과 

정책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틀을 구축하였다.

정책과정은 정책목표의 적정성(정치적지지, 사회⋅경제적 여건에의 부합성, 

변화의 정도와 방향), 대상사업의 적정성(대상사업의 정책목표적합성, 대상사

업의 명료성), 추진체계의 적정성(대상사업선정과정,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내용,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부처간협의⋅실시협약체결, 실

시계획승인, 건설 및 운영기간중 제반 정부지원, 운영기간중 사업관리, 정부규

제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지원, 운영수입보장, 정부의 업무체계),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사업참여자간 경쟁의 적정성, 여론수렴의 적정성) 등으로 구분

하였다. 정책성과 평가 기준은 사업비절감효과, 시설확충효과, 투자자다양화효

과 등으로 세분하였다. 세분된 평가기준은 이론적 설명변수와 평가지표를 본 

연구의 평가목적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평가를 위하여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을 법 제정기, 

제도구축시기, 제도의 내실화시기, 민간투자사업 외연확대와 경쟁촉진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 변화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은 제도 초기에는 민간사업자 참여유

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적으로 참

여자 다양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평가방법으로서 정성적 평가방법인 포커스 그룹의 운영과 정량

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병용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평가는 평

가 틀에 맞추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포커스 그룹에서 발견된 내

용과 설문조사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시행하였다. 평가대상인 정책은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운영중인 사업에까지 폭넓게 적용하였다.

평가결과 정책목표의 적정성은 우수, 대상사업의 적정성은 보통, 추진체계의 적

정성은 보통,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은 미흡, 정책성과는 전반적으로 우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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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현재까지 항만민간투자정책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지표에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특히 대상사업의 

명료성, 협상⋅부처간 협의⋅실시협약체결, 운영수입보장체계, 정부의 업무체

계,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 등의 부문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은 주로 사업의 운영과 위험,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항만민간투자정책의 초점이 

정책의 소프트화로 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정책의 발전방안으로서 거시적 측면에

서는 정책목표의 재설정,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민자사업 성과측

정을 통한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목표의 재설정은 그 동안 시설확

충 측면의 정책목표달성에 주력하였던 것을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중점을 두

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운영수입보장 등 제반 정부지원의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항만사업에 

있어 시설과잉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투자사업 경쟁 활성화와 투자자다양성

을 제고하고 수요불안에 따른 정부지원 증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

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민자사업 성과측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방안은 단

계별로 민자사업의 성과를 세밀히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계별 성

과측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운영수입보장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ⅰ) 항만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표

준지침 마련, ⅱ) 항만시설 민간투자 실시협약 표준지침 마련, ⅲ) 협상의 원활

화를 위한 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ⅳ)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출자자변경 

허용 원칙 정립, ⅴ)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 수렴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일정과 방법을 

위주로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이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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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형성과정을 평가한 결과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표

준지침 및 실시협약 표준지침 수립과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개선 등을 위한 

소위 제도개선팀을 구성하여 추진방법을 도출하고 적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방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운영단계의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구조

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일정이 요구되며 이의 실행을 건의하고

자 한다.

1)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1) (가칭)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착수시점 결정체계(trigger 
rule)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 착수시점 결정을 위한 (가칭)항만개

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ⅰ) 시행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성하여 항

만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항만기본계획 검토 및 사업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자

문이나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시안 도출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안)을 만들고 ⅲ)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

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007년 말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발표하고, ⅳ) 200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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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단계 주요업무 시기

ⅰ.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정책담당자 포함 총 10명 내외
- 착수시점 결정 방법 등 계획 수립 방향 논의
- 사업단위별 개발 시기 및 주체 등 검토

2007년 1/4분기

ⅱ. 시행계획(안) 도출
- 시안 도출 및 관계기관 회의
- 착수시점 및 적용방안 도출

2007년 2/4분기

ⅲ.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 항만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조정 및 확정
- 단위사업별 연차별 시행계획 발표

2007년 4/4분기

ⅳ. 시행 - 착수시점 적용 및 모니터링 2008년 1/4분기

2) 운영단계 정책성과 측정

(1) 추진방향

처리물동량 및 적용사용료 수준 그리고 운영수입보장 체계의 적절성 등 운

영단계에서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약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정책담당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보다 폭 넓은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또한 사

업협약 당시와 항만시설의 관리정책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정

책 검토가 요구되기도 한다.

(2) 추진일정

단계 주요업무 시기

ⅰ. 정책방향 설정
- 운영단계의 사업리스크 조사
- 사업리스크의 영향 검토

2007년 1/4분기

ⅱ. 개선방안 검토 및 대안제시
- 정책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등
- 운영단계 리스크 저감방안 마련

2007년 3/4분기

ⅲ.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
- 최적 방안 도출

2008년 1/4분기

ⅳ.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 관계기관 및 관련자 협의 2008년 3/4분기

ⅴ. 시행 - 개선방안 실행(협약변경 등) 2008년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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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이론적 활용성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확산

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의 방

식, 구조, 목적, 활용 등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과정

평가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책과정평가 틀과 평가방법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였으며 타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평가 틀

을 설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정평가 

틀은 항만민자사업의 목적, 추진과정, 추진체계, 추진방식 등에 대한 세부내용

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후방향식(backward mapping)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

에 다른 분야에 평가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요소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평가 틀은 정책과정평가의 개념적 이해를 현실에 접목

하여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전 연구는 과정평가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틀이 없거나 단일사업을 대상으로 한 과정평가에 치우치거나, 과

정평가라고 하더라도 평가분야가 전반적 과정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과정평가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인 프로그램 이론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

에서 평가 틀이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과정평가를 통한 정책모니터링의 실효성

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양자를 사용함으로써 과정평가의 목적과 총괄평가의 목적이 불분명한 문

제가 있었다.

본 연구의 평가 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평가영역은 항만시

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정책의 시행단계를 고려하여 구분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단계부터 정책결정과 집행의 각 단계를 모두 포

괄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평가기준은 정책과정의 각 시행단계별로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간의 관련분야 연구경험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평가착안사항은 기존의 관련 연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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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정책과정평가 틀이 기존 연구결과를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이 되도록 

이론적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평가방법론은 문헌분석 외에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과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문헌분석과 일부 면담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면담은 관계자의 개인

적 경험과 의견을 심도있게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커스 그룹인

터뷰는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 방법으로서 각기 다른 정책참여자의 

견해를 폭 넓게 수렴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의견 수렴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 관련 연구를 토대로 정책과정평가 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항만시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평가 연구에 있어 정책과정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틀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방법론적으로 과정평가에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평가

방법론 영역에 있어 보다 발전된 평가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평가 틀과 방법론은 여러 선행연구들과 관련이론의 검

토를 토대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여타 SOC 분야의 과정평가나 성과평가에

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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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리나라 민간투자정책의 목표 및 정책수단

(1) 1999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표 1> 1999년도 민간투자정책방향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1999

▪민간투자방식을 규제위주에서 

적극적 지원위주로 전환

▪SOC건설사업 틀을 정부⋅재정 중심에서 민간⋅민

간투자 중심으로 전환

▪SOC사업의 계획⋅설계⋅건설⋅운영전단계에서 민

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유도

▪외자도입 등을 통해 외국의 선진경영기법과 효율적 

운영시스템 도입

▪대상사업의 수익성, 원활한 금

융지원, 국제기준에 맞는 지

원시스템 확립

▪타당성분석의 철저한 시행과 수익성 있는 사업의 민

자사업 추진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

▪최소운영수입보장, 환리스크 경감 등을 통한 투자위

험 완화

▪추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선정절차준수

▪내외국인 투자자 차별 금지



138

<표 2> 2000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방향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0

▪5개 내외 중점관리사업

을 선정하여 SOC민간

투자사업 가시화

▪재원확보 대책, 외자유치 유망사업, 사업성향상 사업, 관계

기관 이견 조정된 분야별 2개 이상 대상사업 선정

▪외국인투자 유도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

리시스템 정착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SOC민간투자지원단 구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

격운영으로 원활한 재

원조달

▪SOC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국내펀드 규모확대 및 역외펀드 조기 설립

▪민자법인에 대한 금융여건 개선

▪경쟁적 민간 주도적 

SOC 민간투자제도 정

립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발굴로 경쟁체제 도입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완료후 고시

 -관련정보 민간공개

 -민자사업기업화가 용이하도록 대상사업규모의 합리적 조정

▪지원제도 내실화 및 절차투명화

 -최저운영수입보장 및 운영수입초과환수제도 보안 발전

 -재정지원 사유별 지원절차 구체화

▪프로젝트의 민자사업화를 위한 정책결정과정 정형화로 능

률적 사업추진유도

 -종합 투자우선 순위 결정시스템 내실화 : 예비타당성제도의 

시행 후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재정여건을 감안 프로젝트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착수

시기 조정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유형별 재정지원범위 및 기준표준화 : 
협상과제별 허용수준 결정 후 협상지침으로 활용

 -능률적 민자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단축제도(Fast Track)
제도 도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표준안 개발 및 사용으로 협

상과제 단순⋅명료화

▪정부측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전략개발

 -협상단의 분야별 기술적 전문성 및 협상노하우 제고

 -협상대상자 2이상 유지로 협상의 레버리지 유지

(2) 2000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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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1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1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

의 체계화

▪SOC중장기투자계획 수립 : 투자비전 제시로 민자유치활

성화

 -부문별 민간투자방향 및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제시

 - SOC 시설 범위 및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민간제안 방식

도 추진방식에 포함

▪SOC민자사업추진원칙 정립

 -예비타당성조사후 시행여부결정

▪재정사업의 민자사업전환 허용

▪고시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선 시행

▪민자사업 적기 재정지원 

및 금융여건 개선

▪민자사업 국고지원예산 적기지원

 -실시협약체결 또는 착공 민자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예산 우

선 확보

▪인프라펀드 본격 운영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활성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0%적용

▪투자재원다양화 등으로 민간투자재원 확대

 -보험사⋅연기금⋅공제조합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제한 

완화로 직접출자 및 융자확대 추진

(3) 2001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2001년도부터는 상위 중점 추진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정책수단이 수립되었다.

ⅰ)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투자대상사업의 확대, 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기 재정지원 및 금융여건 개선, ⅲ) 사업관리의 강화를 통한 가

시적 성과 달성, ⅳ) 추진절차 개선을 통한 건전한 경쟁유도 및 안정적 투자여

건 조성 등 4대 중점추진목표를 제시하였다

② 중간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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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리 및 

추진체계 내실화

▪외자유치 민자사업 중심으로 중점관리사업 재편

▪SOC민간투자지원단 활동강화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 및 관계공무원 전문성 제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및 협상효율성 제고 위해 재정지원 

절차⋅기준 및 위험분담원칙 표준화

▪필요시 RFP에 협상시한 사전제시로 협상효율성 제고

▪협상진행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

업추진 지연을 방지

 -주무관청의 적극개입

 -RFP고시와 배치된 협상조건 제시불허로 사업참여자 신뢰

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6월→3월내) 등 실시계획 승인방

법 개선

▪운영기간 별로 최소운영수입보장폭 차등화

 -최소운영수입 보장율 하향조정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

 -제안내용세부사항 공개 금지

 -제안서 보완 및 수정제안 허용

 -타당성분석 및 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한 최초제안자 우대 

불인정

(4) 2002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ⅰ)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조기 구축, ⅱ) 민간자본 유치

를 확대하여 재정부담 완화, ⅲ)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

비스 제공, ⅳ)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과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4대 중점 추진목표가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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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2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2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
진체계 확립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의 체계적 시행
 - SOC중장기 민간투자계획(’02~’11)의 체계적 추진 : 민

간투자후보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적극 추진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적 사

전절차 조기 완료: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민자사
업으로 지정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준비 강화
 -민간투자 추진 대상사업 사전 검증 강화
 - 민간투자추진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 사업설명

회 등 개최, 타당성 및 기본설계 도서 민간 열람
▪민자대상사업 확대 및 추진방식 다양화
 -초고속정보통신망 추가, BTL ROT등 다양화와 고시사

업의 경우 추진방식무제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금
융지원 강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적기집행
 -민자사업에 계속비제도 도입추진
▪민자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 지원
 -민자사업 투자자 다변화 : 보험사, 연기금, 공제회 등의 

민자사업 참여유도

2002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금
융지원 강화

 -비건설사 참여 유도
→평가기준에 반영(2003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및 인

천북항 일반잡화 사업)
 -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실행
▪금융조달방식 다양화 : SOC채권, ABS, 외국인투자유치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활성화 : 대상(외화

차입) 및 범위(4천억)확대

▪사업관리체계의 내실화
▪사업관리체계 개편
 -사업유형별 사업추진단계별 관리방식으로 전환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사업추진절차의 효율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주무관청이 수시 상정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제 도입 및 승인기간 단축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
호전환 허용

▪재정사업 중 민자사업으로 전환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과도한 정주지원요구 등

② 중간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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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ⅰ)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ⅱ)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

도 합리화, ⅲ) 민자/재정사업 시설 간 사용료 격차 완화, ⅳ) 민자사업 추진⋅
관리시스템 개선 등 4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② 중간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표 5> 2003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3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
업자간 경쟁촉진

▪사업제안비용 보상
 - 제안사업 중 차상위 탈락자를 대상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
 -배점기준 상향조정,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연기금 대

상 투자설명회 등

▪운영수입보장 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기간 보장기간 단축(20년→15년)
 -상한의 단계적 축소
 -초과분 환수기준 상한 조정
 -운영수입보장 하한선 도입(50%)

▪민자/재정사업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지역주민 사전 의견 수렴
▪재정시설사용료 단계적 현실화(항만은 관련성 약함)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 
개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정⋅
보완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투자우선순위 제시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주무관청이 제안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전 검

토보고서 제출
 -총사업비 2천억미만 사업도 정부지원 수반시 민투심심

의 필요
▪사업평가, 협상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사업비 조달청 단가 적정성 의뢰
 -민간제안사업도 주무관청이 사용량추정 의뢰, 추정결

과 실명제 도입
 -사업평가⋅협상팀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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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4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4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참
여활성화

▪연기금 등 재무투자자의 투자확대유치
 -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50% 이상참여시)
 -연기금 참여 인프라펀드 설립활성화
▪재무투자자 민자사업체 주식인수와 효율적인 자금재

조달 뒷받침
 -자금재조달 이익을 정부와 재무투자자간 합리적으로 

공유
▪전략적투자자의 출자 유도
 -평가우대(가산점)
▪외국인투자자 민자사업 참여촉진

▪민자대상사업 및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화

▪국민기초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BTL

▪경쟁촉진을 통한 민자사업 
효율화

▪단독민자사업 유찰제도 도입
▪품질⋅가격경쟁 유도를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설계요구수준 완화:사업비용절감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경쟁촉진을 통한 목표수익률 책정
 -세후수익률→세전수익률
▪운영수입보장의 단계적 축소
 -운영수입보장 배제 또는 최소화
 -민자사업에대한 신용보증규모 확대
▪총사업비 결정 합리화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 검증 면제
 -대규모민간제안사업(총사업비 3천억이상)에 대해 주

무관청이 예정가격 산출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
내실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제도 도입으로 방만한 민자사
업 추진방지 및 사업내실화

▪통행량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 표준화 지침 마련

▪사업자의 시간⋅비용부담 
  축소

▪사업추진 소요기간 단축
 -경쟁입찰의 경우 중요 사업시행조건 잠정확정으로 협상기

간 단축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 주무관청 환경영향평가 기초조

사 조기 착수 등
 -사업제안서류 간소화, 민자행정처리 매뉴얼 공표 등

(6) 2004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ⅰ) 민자사업 투자주체⋅대상사업의 다변화⋅다양화, ⅱ) 민자사업의 경쟁

촉진과 내실화, ⅲ)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를 효율화⋅투명화

② 중간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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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5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ⅰ)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 다양화, ⅱ)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

자주체 다양화, ⅲ)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 합리화, ⅳ) 민간투자 운

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5대 목표가 제

시되었다.

② 중간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표 7> 2005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5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
시행방식의 다양화

▪대상시설을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BTL방식으로 추진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
체를 다변화

▪금융기관 민자사업 투자시 인센티브부여
 -평가시 가점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 출자한도(15%)배제
▪인프라펀드 설립활성화
▪시설운영전문사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
행조건의 합리화

▪경쟁촉진 제도 보완
 - 설계도서 수준 완화
▪목표수익률 조정
▪운영수입보장은 단계적으로 축소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
속 효율화

▪민자사업 타당성심사 강화
 -BTL사업은 적격성조사(VFM)
▪민자대상사업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지침보완,지역간 통행량 기종점 정비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평가기준 계량화, 산정방식 사전공개 등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정부대안 마련
 -기타 행정절차 단축 등(심의대상 축소, 승인기간 축소, 

공사비 적정성 검토 생략 등)
▪민자사업 비용 최소화
 -설계도서수준 완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등
▪사업시행절차 및 기준 매뉴얼화 및 공개
 -RFP작성요령, 적격성 조사 요령, 평가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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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6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수단

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6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
행방식의 다양화

▪대상시설을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BTL방식으로 추진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
를 다변화

▪금융기관 민자사업 투자시 인센티브부여
 -평가시 가점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 출자한도(15%)배제
▪인프라펀드 설립활성화
▪시설운영전문사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
행조건의 합리화

▪경쟁촉진제도 보완
 -제출 설계도서 수준 완화, 사업제안비용 보상(민간제

안사업)
▪경쟁을 통한 목표수익률 조정 유도
▪민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 확대
▪사용료는 적정범위내로 유지 : 시설이용자 부담능력 

등 고려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
속 효율화

▪민자사업 타당성심사 강화
 -BTL사업은 적격성조사(VFM)
▪민자대상사업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지침보완,지역간 통행량 기종점 정비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평가기준 계량화, 산정방식 사전공개 등

(8) 2006년도 민간투자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① 상위 정책목표

ⅰ)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 다양화, ⅱ)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

자주체 다양화, ⅲ)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 합리화, ⅳ) 민간투자 운

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ⅵ)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제도 개선 등 6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② 중간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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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정부대안 마련

 -기타 행정절차 단축 등(심의대상 축소, 승인기간 축

소, 공사비 적정성 검토 생략 등)
▪민자사업 비용 최소화

 -설계도서수준 완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

지 등

▪사업시행절차 및 기준 매뉴얼화 및 공개

 -RFP작성요령, 적격성 조사 요령, 평가요령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제도 개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및 폐지

 -민간제안사업은 폐지

 -정부고시사업은 축소 : 15년→10년, 90%상한으로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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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평가를 위한 설문 】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이 정책목표에 맞게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와 정책대상자 그리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

의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사(하)의 의견이 항만민

간투자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문항의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항만연구본부)

▫ 설문연락처 : 이종필 책임연구원, 임여울 연구원, 이남순⋅김은정 행정원

▫ 전  화 : 02-2105-2826, 2834, 2905, 2820, 2837

▫ 팩  스 : 02-2105-2839

▫ E-mail : jplee@kmi.re.kr, neoport@kmi.re.kr, yeowool@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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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1995년부터 추진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내용입니다. 

 ◦ 운영 중인 사업

   - 목포신외항 1-1, 1-2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공사중) 사업

   - 부산항신항 1단계, 인천북항 1-1단계, 인천북항 2-1단계, 군산비응항 

     (어항), 울산신항 1-1단계, 마산항 1-1단계,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인천북항 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부산항신항 2-3단계,
     군장항 잡화부두,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 협상준비 및 협상 중인 사업

   - 광양항여천 일반부두, 광양항 3-3단계,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 제3자 모집공고 중인 사업

   - 부산항 신항 2-4단계

※ 상세한 답변을 위해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귀사(하)의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참여경험과 관심에 대한 물음입니다.

1. 현재 귀사(하)의 소속(주요 업무)은 무엇입니까?

 (       ) 건설회사, 사업시행자

 (       ) 하역, 운영사

 (       ) 선사

 (       ) 재무투자자(은행, 보험, 연기금 등)

 (       ) 자문회사(회계법인, 금융자문, 법무법인, 민간연구소 등)

 (       ) 정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       ) 기타(                                ) 

2. 귀사(하)는 항만시설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에 의한)에 참여(관련연구, 

자문, 평가위원회 등 유관업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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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투자의 촉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의 확충⋅운영”이라는 민간투자정책

의 목표는 정책수립시기의 사회경제적 여

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했다.

낮음 <--동의수준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4-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 상기의 항만민자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목표에 맞게 선정되었다.

낮음 <--동의수준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5-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귀사(하)는 항만시설 외의 SOC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

습니까?

   있다(   ) : 도로(   ), 철도(   ), 공항(   ), 물류(   ), 환경(   ), 기타(   )

   없다(   )

※ 귀사(하)의 입장에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기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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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의 항만민자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목표에 맞게 선정되었다.

낮음 <--동의수준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5-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 상기의 항만민자사업은 추진절차, 사업내

용, 위험분담 등 주요내용이 명확하게 제

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 다음 각각의 항만민자사업의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추진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등 대상사업선정과정

 ②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과 내용

 ③ 민간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

 ④ 협상, 부처간 협의, 실시협약체결

 ⑤ 실시계획 승인

 ⑥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제반 정부지원

 ⑦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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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기 항만민자사업에서 정부의 규제는 적

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환경영향관련 협

의, 실시계획승인절차, 사용료 등).

낮음 <--동의수준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9-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0.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 사업 

참여자간 경쟁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1.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추진과정에 시민

단체 등 여론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상기 항만민자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 등 행정체계는 적절하였다.

추진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건설보조금 지원

 ② 운영수입보장(MRG)

 ③ 정부의 업무체계(관련부서 및 부처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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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동안 추진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

우보다 사업비가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2. 민자사업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13. 그 동안 추진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확충 측면에

서 효과적이다.

낮음 <--동의수준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13-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4. 상기의 항만민자사업에서 투자자를 다양화

한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

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1.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어떤 측

면에서 그러합니까?

 (                                                        )

▷ 다음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효과 측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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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의 목표를 크게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본다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주십시오(반드시 2개의 합이 100%

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50%, 50%)

• 창의와 효율 (      %)         항만시설확충 (     %)

16. 항만민자사업 추진 시 참여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다음 정책과정 중 

어느 부문이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중요한 것부터 1⋅2⋅3위 기재)

• 정책과 사업목표의 명료성(    )   • 대상사업의 적정성(     ) 

• 추진체계의 적정성(    )          • 투자자 및 참여자의 다양화(     )

16-1. 답변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17. 항만민자사업이 시설확충에 기여하는데 다음 정책과정 중 어느 부분이 영향

을 준다고 보십니까?(중요한 것부터 1⋅2⋅3위 기재)

• 정책과 사업목표의 명료성(    )    • 대상사업의 적정성(     ) 

• 추진체계의 적정성(    )           • 투자자 및 참여자의 다양화(     )

17-1. 답변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 다음은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과정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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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행 항만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보조금, 
운영수입보장 등 

정부지원

수요예측 등 대상사업 

선정과정

재무투자자, 선사 등 

투자자 다양화 촉진

사업계획서 평가와 

협상 등 추진체계

사업방식다양화등 

사업발굴

기타

(          )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답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설문

의 결과와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또는
e-mail: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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